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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요약
인구는 한 사회의 주체인 개인과 집단의 수, 특징, 변화 전반을 포괄하는 이슈로서 사회의 모든 영

역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제반 영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라는 영역의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속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접근은 전반적 

이해보다는 하나의 세부적 현상에 주목하는 분절된 접근이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본 연구의 의

도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의 다양한 단면과 변화양상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그림으

로 보고 전반적인 특징들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의 빠른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수 감소의 흐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하고 현재 국내 인구변화 관련 주요 논제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안 논의는 어떻게 진

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정책적, 학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변화에 대한 긍정적, 

중립적 입장 포함한 다양한 입장과 담론을 정리하고 거센 인구변화의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어떠

한 대응이 가능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 및 논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더불어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대응 필요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구변화와 환

경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점검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적정인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평가에 대해 점검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인구의 변화추세와 대응을 인구의 

총량(수), 인구의 연령 및 성별 분포와 이에 따른 인구 노동력, 가치관 등 인구의 특질을 포함하는 

인구의 질적 특성, 인구의 이동과 인구집단 간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인구 구조적 특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의 인구현황 및 변화추세에 관하여 

분석한 학술 논문, 연구보고서, 언론기사를 살펴보고, 사회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

져 왔으며 그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대응방식

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한편,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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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인구는 한 사회의 주체인 개인과 집단의 수, 특징, 변화 등을 포괄하는 주제

로서 사회의 각 영역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

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인구라는 영역의 복합적이고 광범위

한 속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접근은 전반적 이해보다는 간헐적으로 눈에 띄는 하나

의 세부적 현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분절된 접근만이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본 연구의 의도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의 다양한 단면과 변화양상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전반적인 특징들을 분석, 정리함으로써 효과적

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대응 필

요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인구변화와 환경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논의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화 

흐름 및 관련 주요 이슈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내의 

인구 이슈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화 및 인구수 감소였다. 본 연구는 이에 현재 국

내 인구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정책적, 학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더불어 인구

변화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점검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적정인

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평가에 대해 점검하였다. 

인구문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해석과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실천가, 또는 인구문제를 바라보는 

각 개인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인구변화 흐름

과 관련하여 인구변화의 영향, 변화의 추세에 대한 대응 가능성과 방향 등 가치개

입적 논점에 대해 인구변화에 대한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입장을 모두 포함한 다

양한 담론을 정리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 관련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대응방식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

되,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구의 변화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면서 이에 대처해나가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대응방식을 보

다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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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한 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인구의 변화추세와 대응을 인구

의 총량(수), 인구 노동력과 연령 등 인구의 질적 특성, 인구의 이동과 인구집단 간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인구 구조적 특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의 인구현황 및 변화추세에 관하여 분석한 학술 

논문, 연구보고서, 언론기사를 살펴보고, 사회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

어져 왔으며 그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대응방식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한편,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화를 자연

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를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구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대응들을 인구

의 총량(量)적 측면을 중심으로 인구변화를 해석하는 하나의 축과 인구구조와 인구

의 특성 등 질(質)적 측면에서 인구변화를 분석하려는 축, 마지막으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한 관점(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구

에 대한 다축적(multi-axis) 틀 하에서의 다양한 관점 및 분석 틀은 서로 영향을 주

고받으며 특정 사회의 인구 제도 및 접근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인구변화에 대한 

다축적 분석 틀 하에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인구변화에 대한 현황 및 대응의 주요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국내 인구변화의 특징 중 가장 

자주 고려되는 특징은 저출산·고령화 경향으로 인한 국내 인구 수의 감소 추세이

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

해 결혼과 출산률이 더욱 낮아진 상태이다. 또한 평균수명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

대의 노화에 따른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체 인구가 급

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질병구조가 전환되고 만성질환을 겪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전

체적인 국가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중요한 변화 흐름 중 하나로 지속적인 비혼 및 만혼 현상에 따라 혼자 사는 가구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도시로의 인구

이동 경향 지속에 따라 도시화가 심화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 지방 소멸 

문제, 주거 및 인프라 불평등 문제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인구 변화에 대한 

국내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하에 추진되어 왔으며, 기존의 가족계

획이나 출산장려 정책과 같이 개인 혹은 가족을 국가가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

보는 관점과 태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구 수 

증가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 틀에서 벗어나 개개인 구성원의 노동생산성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을 전환하고 인구의 노동력 질 제고를 위한 노력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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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집단 간 격차를 완화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

불어 한국 사회의 이민 추이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인구 수 감소와 고

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하되 현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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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1) 인구의 가치와 한국사회 인구변동

한 사회, 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수는 얼마이며 그 수는 증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인구학적 특성, 예컨

대 성별이나 인종, 연령, 소득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속성의 집단들이 섞여 있는가? 그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 

어린아이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쪽은 어디인가? 사람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가? 이동은 잦은가? 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많은가? 반대로 그 사회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한 유출은 어느 정도인가? 이 모든 질문들이 인구(人口)와 관

련이 있다. 

인구문제(人口問題)는 인구 총량의 증감과 인구구성의 변화, 인구집단의 이동 

속도와 양상 등 한 사회의 주체인 개인과 집단의 수, 특징, 변화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

범위한 주제이다. 인구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사회의 발전과 쇠퇴부터 경제, 

문화, 환경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모든 사회 주체는 인구 현

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인구문제와 자신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인구에는 막 출생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출생, 성장, 결혼, 

독립, 사망 등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라는 주제에 구

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인구문제는 소수의 국가 지도자 또는 인구학자의 관심사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

다. 

인구 학자들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걸쳐 진행되

어 온 인구변화가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나 경제, 사회구조 전반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자 폴 몰런드(Paul Morland, 2020)에 의하면 인구는 역사 변화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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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자 원동력이며 역사에 파장과 영향을 일으키는 독자적이고 외부적인 현상이면서 

그 자체로 사회의 또 다른 많은 복합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영

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구는 매우 중요한 이념적, 학술 및 정책적, 실천적 주제임에도 

개념 자체가 복합적이고 범위 또한 매우 넓어 연구나 실천의 대상으로서 정의 내리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인구에 대한 접근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연령이나 인종 등 제한적인 인구집단에 대해 이루어지거나 단기간에 눈에 띄게 나타나

는 세부적 인구현상에 집중하는 분절적 접근 - 주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 수 증

가 혹은 감소에만 초점을 맞춘 - 이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인구 연구가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이외에도 존재한다. 인구는 인구의 

구성단위인 개인 및 인구집단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실질적 주체이자 객체가 된

다는 점에서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가치와 자연스러운 연관성을 맺게 된다는 특

징을 갖는다. 특정 인구집단, 인구변화 또는 인구 현상을 누가 어떻게 바라보고 접

근할 것인가, 또한 해석할 것인가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구문제는 어떠한 관점과 측면에서 바라보는가에 따

라, 문제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인구문제를 바라보는 주체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인구 변화양상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러한 영향은 바람직한지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지, 인구변화에 어

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가치개입적 관점과 담론을 포함하

게 되고 이는 인구 연구의 분석기준을 쉽게 선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인구문제는 과거보다도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과거에는 인구를 국가통치의 대상,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많은 국

가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인구학자들이 인구규모가 한 사회의 군사력, 경제력, 문화

적 영향력 등 전반의 힘을 좌우하며 인구 성장에 성공한 사회가 사회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믿어왔다. 로마의 성장과 세계 패권 장악, 영국의 식민지 진출 등 특정 국가

의 성장과 세력 확장에는 인구의 빠른 증가가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까지도 유력한 이론이자 상식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 과학

기술과 의료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인구 현상

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평균수명이 증

가하면서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인구구조는 과거 피라미드 형에서 

항아리형을 거쳐 이제는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중위연령 이하의 연령

대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이름으로 인구구조 명칭을 붙여야 

할지 난감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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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 집단, 사회 등 인구를 이루는 주요 단위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인구변화의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태도까지 인구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 자체를 점

검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에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국가들은 인구집단에 대한 관리, 행정 

서비스의 제공 등 접근방식에 있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과거보다 국가의 인구집

단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고 있다.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급격한 저출산고

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

회가 설립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관련 제도

를 개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가시적 효과

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국가가 의도한 대로 개인과 인구집단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고령화추세는 

가장 빠르다. 가장 빨리 노화되고 있으며 과거의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발

전의 원동력이 가장 빨리 상실되고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 더불어 환경, 복지부담 

등 여러 영역들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인구증가에 대한 막연한 환

상은 깨진 상태이다. 이제는 진정으로 인구에 대한 건강하고 균형 있는 관점과 대

응 방향이 무엇인지 심층적인 고민과 올바른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구 관련 주요 논제와 내용, 대응

을 파악하여 제시하되, 인구 현상과 인구변화라는 복합적이고 가치(value) 개입적인 

주제에 관하여 인구현상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

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화 흐름인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화 및 

인구수 감소와 관련하여, 주요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정책적, 학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인구의 

한 단면만이 아닌 인구변화 전체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특징들을 분석, 인구의 다양

한 단면과 변화양상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균형 있게 담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대응 필요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인구변화와 환경과의 관

계에 대한 논의들을 점검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적정인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평가에 대해 점검하였다. 더불어 분석내용과 해외 정책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한 인구변동이 가지고 올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최대화할 대안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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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진행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안마련을 위해 인구변

화의 사회적,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국내 인구문제

를 양적 측면 및 질적·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방

향을 국가 주도의 통제적 접근과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의 진행절차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인구와 환경’ 추진방향 검토(5월)

- 한국 사회 인구 동향 및 이슈들 포럼 진행 (6월)

- 환경관련 적정인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연구동향 정리(5,6월)

- 국내 인구변화 관련 문헌고찰 (연구 동향, 주요 이슈 등) (7월)

   · 국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2005~2010), 2(2011~2015), 3차(2016~2020) 분

석, 3차 계획의 수정안(2018) 발표 배경 및 내용 분석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

향 수립현황 분석

 - 인구변화에 대한 양적 대안 고찰 (연구동향, 정책동향 등) (8,9월)

   · 국내 이민정책 동향 및 현황 조사

   · 해외 이민정책 동향 및 국가비교

  - 인구변화에 대한 질적 대안 고찰 (연구동향, 정책동향 등) (10,11월)

   · 국내 고령인구 변화 및 노동력 특징(베이비붐 세대 등) 현황

   · 국내 고령인구 노동력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 해외사례, 평가 

 - 인구변화에 대한 구조적 대안 고찰 (연구동향, 정책동향 등) (11, 12월)

   · 국내 인구구조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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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간, 지역 간 갈등 현황 및 대안 현황

     ※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분석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현황 및 대응에 대한 추가분석결과와 향후방향 정리

- 연구 정리 및 결론 도출 (2월)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의 인구변화 흐름이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고, 다가오는 인구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변화를 바

라보는 다양한 접근관점을 정리하여 인구변화에 대한 다축적(multi-axix) 관점에서의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이 분석 틀에 근거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의 인구변화 

추세는 어떠한 흐름으로 나타났는지,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또한 앞으로의 인구변화의 추세를 예측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미래 인구

변화가 대응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대응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

가들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인구라는 가

치개입적 논점에 대해 인구변화에 대한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입장을 포함한 다양

한 담론들을 정리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 및 논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국내 주요 인구 이슈 및 대응을 소개하는 분석 틀로 우리 사회 인

구의 변화추세와 대응을 인구의 총량(수), 인구 노동력과 연령 등 인구의 질적 특성, 

인구의 이동과 인구집단 간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인구 구조적 특성의 측면에서 살

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대응방식을 소개하고 평가하

는 한편,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를 중심으로 대

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현황 및 변화추세에 관하

여 다룬 학술 자료 및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문헌수집 및 고찰을 실시하였다. 2001

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0년간 국내 출판 혹은 게시물 중‘인구’, ‘출산’, ‘결

혼’, ‘저출산 고령화’를 키워드로 출판된 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하고, 같은 키워

드를 중심으로 저술된 학술지와 국책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다. 또

한 국가비교를 위해 OECD 연구보고서 및 해외사례에 대한 국책연구를 수집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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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1장에서는 관련 연구 및 이론들을 중심으로 인구

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을 소개하고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

편, 본 연구의 목적 및 범위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인구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이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과 

인구 수와 관련 요인과의 관계 및 적정인구 논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2장에

서는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인구관련 논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국내 인구변화를 

예측한 추계연구들도 일부 다루었다. 3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 수와 관련하

여 제기되는 주요 논점과 관련 제도대응, 그리고 해외 국가들의 주요 제도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인구 구조적 측면과 인구집단의 특징 측면에서 제기되

고 있는 주요 논점과 관련 제도 대응, 주요 해외 국가들의 대응에 대한 사례를 소

개하였다. 5장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으로 인구변화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언을 실었다. 

2. 인구 관점과 분석 틀

인구의 증감과 인구구조 변화 등 인구 현상 자체는 가치판단이 이루어지기 

전 중립적인 현상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가치판단의 대상으로서 인구

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인구에 대한 시선은 시대

와 정권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제도적 대응 방향 또한 이에 따라 급변해온 

경향이 있다. 

1)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

국내외를 포함하여 최근의 인구변화가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

속되고 있지만, 인구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인구현상은 

사회 각 부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

양한 영향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자 기준이 된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미래를 예측한 가장 정확한 키워드는 

인구이다. 한 사회 혹은 국가의 미래는 지금까지의 인구변화추세에 의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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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으며 해석 가능하다는 주장(조영태, 2016)이 대표적이다. 과거와 현재의 인

구 특성을 분석하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회의 미래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

정 부분까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구를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 관점은 인구수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해 특정 

태도를 취하는 관점이다. 즉, 인구 총 량의 변화를 위기 혹은 기회로 해석하는 것

이다. 인구증감 외에도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를 해석

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점도 등장했다. 이 외에도 인구변화라는 위기 혹은 기회를 

제도적 강제력으로 극복 혹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

아들이며 대응해 나갈 것인가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대상 인구집단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 통제적 관점과 대응적 관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

다.1)

가. 인구 수 관점

많은 국가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인구학자들이 인구증가를 사회 발전의 원동

력으로 보는 인구 성장 긍정 관점을 유지해 왔다. 대표적으로 폴 몰런드(Paul 

Morland)와 같은 학자들은 인구규모가 한 사회의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등 

전반의 힘을 좌우하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전통적으로 인구 성장에 성공한 사회

가 사회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주장한다. 가장 많은 사회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져 온 관점이며 오늘날의 많은 저출산 국가들에서도 이 관점에 근거하여 저

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반대의 관점은 어느 정도까지의 인구 성장은 인정하되, 균형을 잃을 정도의 

지나친 인구성장-인구폭발로 종종 표현되는-은 자원 부족과 환경오염, 전쟁 등 재

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인구증가/성장 우려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인구 

쇼크’(2013), 인간 없는 세상(2007)의 저자 앨런 와이즈먼의 주장과 이와 맥락을 같

이하는 학자들의 이론들, 멜서스의 인구론 등이 이러한 관점 하에 인구 수 증가를 

우려한다. 특히 이 관점은 인구증가에 따른 자원소비량과 생산량의 균형 문제에 주

목하는 경제학 논리에 따라 자주 인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머스 

1)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인구현상 및 변화를 다루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명칭은 연구자 및 관련 이
론에 따라 다르게 명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를 다루는 다양한 태도를 거시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다루기 위해 관련 태도 및 대응들을 최대한 연구에 포함하여 소개하고 이를 몇 가지 기
준에 따라 분류하여 소개하면서 각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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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가 자신의 저서(An Essay on Principle of 

Population, 1798).에서 인구 성장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지만 가용 자원과 토지

의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생산이 결

국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 주장이 주목을 받으며 관련 

논의가 확장되었다. 이외 로마클럽(Club of Rome)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보고서를 통해 인구가 향후 수십 년 이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원이 고

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 맬서스와 로마클럽 등의 부정적 예측은 빗나갔지

만 이러한 관점은 인구의 생존과 번영만의 문제가 아닌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논의로 확장되어 최근의 적정인구, 생태발자국 등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나. 인구 특질/구조 관점

다른 관점은 인구의 절대적 수가 아닌 구조나 특성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량(2018)은 인구 규모의 증감 보다는 인구집단

의 연령구조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인구구조가 국가의 산업 혁신과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

로 이루어지는 고령화는 인구 저성장 혹은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젊은 인구보

다 노인이 많은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사회의 혁신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위협받

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관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된 국가들의 사

례를 분석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다. 일

본은 1970, 80년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룬 주축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지출의 증가와 

퇴직금 증가,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가 생산성 감퇴가 경제불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결혼율 감소, 출

산율 감소, 구직율 감소와 더 깊은 장기불황과 저출산고령화의 늪으로 이어지고 있

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 또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인구 총 수의 

감소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노인인구 비율증가와 영유아 출산감소에 따른 미래의 

노동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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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변화에 대한 접근/대응 관점

앞에서의 관점들이 인구 변화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인구 현상 자체에 대한 

가치 개입적 판단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 문제를 예측하고 있다면, 이를 전제로 인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의 접근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의 관점은 대표적으로 인구변화를 위기로 받아들여 통

제와 개입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인구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나

누어진다. 즉, 개인과 집단, 사회 전반을 국가 차원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통제함으

로써 인구수를 조절하거나 의도한 인구 구조나 분포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입장과 

자연스러운 사회와 인구 특성의 변화를 우선 받아들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안을 찾고자 하는 입장이 있다. 물론 이 두 입장이 서로 극명하게 나눠지기

는 어렵고 한 제도 안에서도 두 입장이 맞물려 있거나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으로

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의 관점의 차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들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들은 

주로 국가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탑다운(top-down) 식 제도적 대응

으로서 가족계획,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인구이동 장려 혹은 제한, 강제이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통제에서부터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우회적 

통제까지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구통제관점은 개인과 가족을 

포함한 인구집단을 국가의 성장, 발전을 위한  계획 및 통제 대상으로 보고 개인과 

가족의 결혼, 출산, 양육, 이주 등등의 결정에 국가가 관여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

다. 

이러한 관점은 인구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 개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간

주하고 개인의 출산계획을 통제하고자 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이러한 인구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제도가 실질적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 실패함에 따라 인구변화의 복합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관점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Connelly, 2009). 특히 국가가 개

인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결정에 관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

고 여성을 도구화, 수단화한다는 여성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장수정, 

2005; 황정미, 2005; 김혜정, 2011; 배은경, 2012; 하정옥, 2013; 우해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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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lly(2009)는 통제관점의 인구접근의 실패 원인을 인구를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

기관이 개인의 인권이나 욕구와 같은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책목표를 설정함

으로써 개인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찬섭(2017)도 재

정건전성에 대한 논의와 미래세대부담론으로 젊은 세대를 압박하는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저제도적 대응 

노력의 결과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최

근의 인구학적 변화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가 당위성

을 강조하더라도 개인의 내적 가치관과 필요를 반영하고 지원하지 못할 경우 실효

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인구정책은 통제적 

관점 하에 인구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실행된 데 대한 평가

를 국내 주요 학술 및 정책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인구정책의 두 축은 이러한 통제적 관점과 대응적 관점의 두 관점에 

따라 인구규모조절정책과 인구변화대응정책으로 실행된다. 

<표> 인구규모조절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이윤경(2019)을 바탕으로 재정리)

근거

-인구통제관점

-인구규모의 급격한 변하는 국가의 사회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 혹은 감소 등 변화의 속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위기담론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고령화, 노동력 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생산성 저하로인한 국가경

쟁력 약화 초래한다는 논리

비판점

최근 인위적 인구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인권에 반한다는 비

판에 따라 저출산의 고착화에 따라 출산율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

려우나 출산지원정책을 통해 급격한 인구변화의 속도를 줄이고자 함

평가

주요 내용 주요 대안 연구자

-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 대도시

의 광역화 진행, 혁신도시의 

인구집중 양상이 초래될 것

-공간의 효율적 집

약적 활용 추진 필

요

민성희, 차은혜

(2018).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

원.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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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인구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대응들을 다음의 접근 기

준 및 접근 틀을 기준으로 재정리할 수 있다. 즉, 인구변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 관

점 및 분석 틀은 인구의 총량(量)적 측면을 중심으로 인구변화를 해석하는 하나의 

축과 인구구조와 인구의 특성 등 질(質)적 측면에서 인구변화를 분석하려는 축, 마

지막으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방향(方向)을 중심으로 한 관점(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구에 대한 다축적(multi-axis) 틀 하에서의 다양한 관점 및 분석 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정 사회의 인구 제도 및 접근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 지역인구감소, 공동화 문제, 

시설의 저이용 및 미이용 문제 

발생

- 인구통제접근에 대한 비판점 

1)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방향

성만 바뀌었을 뿐 국가주의적 

특성 고수, 2)인구증가 및 감소

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해결보다는 곧바로 효과를 보

기 위한 단기 해법에 치중 3)

인구를 늘린다, 혹은 줄인다의 

목적 자체에 매몰되어 왜 그러

한 정책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주의적 인구

통제관점의 전환과 

정책대상을 기혼여

성에서 확대할 것

을 제안

-저출산, 고령사회 

출산장려정책의 제

한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과 개인의 노

동생산성을 높이는 

인구정책의 병행을 

제안

김수정(2019). 저

출산고령화시대 

한국의 인구 정

책에 관한 비판

적 고찰. 한국도

시지리학회지 , 

제22권 2호. 

pp.143-158

-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와 

미래세대부담론은 저출산고령

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정

치화하는 것으로 오히려 저출

산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노력을 제약할 수 있음

남찬섭(2017). 저

출산고령화에 대

한 대응과 장기

재정추계 및 미

래세대 부담의 

정치화, 비판사회

정 책 ( 5 6 ) . 

pp.26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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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구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분석 기준(틀) 

인구변화

분석

기준(틀) 

양적측면

(인구 수(총량))

질적측면/구조적측면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집단 별 특징)

대응

방향

측면

통제적

접근

결혼장려, 가족계획, 

출산장려 등
인구이동정책

인구집단별 

정책개발, 전략마련

대응적

접근

이민 장려, 다문화 

정책개발

고령노동력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개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인재교육 투자,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집단별 맞춤형 지원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 제공, 

해당직종 및 지역에 

특화된 인재 개발 

등

<그림> 인구변화에 대한 다축적(multi-axis) 관점 및 접근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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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구변화의 다양한 단면과 대응 영역 (연구자 정리)

2) 한국 사회 인구 관점과 제도적 대응

가. 한국 사회 인구 관점의 변화

한국 사회에서 인구에 대한 시선은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 과거 

인구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서 국가 및 지도자의 발전 계획이

나 비전에 따라 이동, 동원되어 오다가 1950, 60년대 이후에는 과도한 인구증가가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에 따라 인구수를 규제하기 위한 출산 통제가 가족계획이라

는 이름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구를 이루는 개개인의 구성원과 가족 

등을 포함한 소규모 집단들은 국가에 의해 통제, 혹은 규제 가능한 대상이라는 관점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

령화가 사회의 발전의 장애물로 제기됨에 따라 다시 출산을 장려하고 관련제도를 재정

비하는 등 인구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다. 인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국가발전의 원

동력에서 저해요인, 다시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

쳐 온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구의 관심은 과거보다도 더욱 뜨겁다. 그 이유는 국

내 사회가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의 인구변화가 다른 어떤 국가가 경험한 것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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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세계 1위의 저 출산율과 고령화 

속도는 해외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분석됨으로써 국내외에서 향후 

5년간이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 마련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수십년간 이루어진 저출산 정책 또한 과거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개인

과 가족을 국가에 의해 통제, 혹은 규제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관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왔다는 평가들이 많다. 

국내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구의 변화속도는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외를 포함하여 인구수 변동 및 인구특성 변화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

하고 다양하며 또한 이는 국내외 산업환경 및 자연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그 실태와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나. 제도적 대응의 변화

지금까지 국내의 인구정책 관점은 다분히 통제적 관점 하에서 제도적 대응

이 이루어져 온 특징이 있다. 급격한 인구변화와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효과적

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최근 이러한 관

점을 인구변화 대응 관점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①인구 총조사 (인구센서스)

인구총조사는 국가의 인구 총 가구 수와 구성원의 수뿐만 아니라 인구의 연

령별, 성별, 지역별 분포, 총 수 등 인구의 전반적 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국

가의 경제, 사회, 보건 등 전반적인 정책결정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조사로 주로 

인구에 대한 통제적 관점 하에 제도적 마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근대 이

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인구총조사는 일제강점기 시기 1925년 간이국세조사가 

시작이며, 독립이후에는 1949년에 인구총조사가 이루어지고 1960년 이후부터는 매 

5년마다 꾸준히 인구총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총조사 결과는 인구이동

이나 가족계획, 출산, 경제 및 복지관련 항목 등 다양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제도

수립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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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족계획 (인구억제정책)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및 인구관련 제도적 접근은 주로 인구통제적 관

점 하에서 한국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에서 

활용되었다. 정부는 인구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산아제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채택되고, 경제계발 5개념 계획의 일환에서 가

족계획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제도, 인구증가억제방안에 

관한 제도 등이 추진되었으며,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축복 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든든하게’ 등 

자녀수를 제한하는 것을 미덕으로 장려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문구들이 

자주 선전되었다.

                

<그림>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가족계획 캠페인 포스터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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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이전까지 계속되던 인구 억제정책은 사회변화와 함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를 초래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인 2.1명 이하로 떨

어지면서 인구 억제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에서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별다른 대응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

혁방안 논의 과정에서 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노년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증가

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대통령

산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출산

율 회복과 노인의 삶 질 향상을 목표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하고, 매 5년 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이 수립, 실행되었다. 매 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중점 분야와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과제에 따른 

달성 목표가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추진계획이 포함되었다. 과거 

적은 자녀수를 미덕으로 선전하던 캠페인 문구는‘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

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

수록 행복가득’, ‘아이가 행복한 세상 미래가 희망찬 나라’라는 정반대의 관점

이 반영된 표현으로 전환되었고,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지

원, 혜택 등이 제도화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사용과 제도추진에도 불구하고 추진목표는 달성되지 않

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었으며, 출산가능인구 또한 급감하였다. 또한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였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윤경, 2019). 이에 따라 최근 2018년 말에는 추진 중이

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3기 계획이 전면 수정되고,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

로 하는 국가주도 출산장려정책이라는 패러다임을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중심 정책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정책

2) 인구대체수준이란 한 국가 혹은 사회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출산율로 
UNESCO에서는 가임여성 1인 당 최소 2.1명의 자녀를 출산해야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개
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사회의 의료보건시스템 등 환경적 제약에 따라 사망률이 더 높아지므로 인구
대체수준은 대략 3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나무 같은 인재, 숲 같은 사회

- 17 -

과제와 접근방식 전반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변환된 패러다임에 근거 

2019년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제도적 노력과 

이에 대한 평가를 대한민국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관련 자료3)를 참고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

 ○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개요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출산율 회복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

표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중

심으로 정책을 추진. 

   - 제1기(2005-2010)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주요내용: 저출산 추세를 극복과 고령사회에 적응을 목표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

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등 3대 분야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50대 이

행과제, 100대 세부사업 설정. 

   ·평가: 1차 기본계획을 통해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이 이루어짐. 그러나 정책수요가 높은 계층을 정확히 선

별하여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민간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2기(2010-2015)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주요내용: 1차 기본계획의 정책기조를 유지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민간과의 협력 등을 강조하였음. 또한 정책지원대상을 저소득가정에서 맞벌이

가정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또한 베이비붐 세

대에 대한 지원체계가 도입되었음. 

   ·평가: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체감도가 낮다는 우려와 함께 실질적 출

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정책 실효성이 비판의 대상이 

됨.

3) https://www.betterfuture.go.kr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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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기(2015-2020)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주요내용: 3차 기본계획 역시 1, 2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따르되 이를 보완하

는 형태로 계획, 추진되었음. 주요 추진목표를 OECD국가 평균 수준의 출산

율 회복 및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 적응으로 설정하였다.

    ·평가: 근본적으로 3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1, 2차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

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평

가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

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

지 못해 앞으로의 출산율도 향상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로 지나치게 

출산율 향상만을 목표로 내세우는 인구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이윤경, 2019). 

 - 제4기(2021-2025)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주요내용: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을 규명.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계층-성-세대간 통합 및 연대 등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였

다.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가족관점을 결혼가족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중심 지원

에서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및 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존 과제를 정비하고 범정부적으로 위

원회에서 집중추진할 핵심과제 발굴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

회시스템 개편 등 3차 기본계획(2016~2020) 시행시기를 포함하는 중장기 핵심

과제를 4차 기본계획(2021~2025)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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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개요 및 추진 전략 (출처: 대한민국정부) 



나무 같은 인재, 숲 같은 사회

- 20 -

       

<그림>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정책 로드맵 (출처: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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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의 국내 인구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공통된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인구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 개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간주하고 개인, 특히 여성의 출산계획을 통제

하고자 하면서 여성이 도구화, 수단화되었다는 비판(장수정, 2005; 황정미, 2005; 신

경아, 2010, 김혜정, 2011; 배은경, 2012; 하정옥, 2013; 김수정, 2019)과 남성이나 기

업 등 출산율 향상에 책임과 역할이 있는 다른 집단들을 정책대상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비판(황정미, 2005; 하정옥, 2012; 황정미, 2005, 2018)이다. 또한 출산율 제

고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저출산고령화 1,2,3차 기본계획의 경우 청년의 혼인과 출

산 문제는 다면적 측면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서 단순히 볼 수 없음에도 단기해법

에 치중한 단순한 지원정책마련에 그쳐 근본적 변화가 부재했다는 비판(우해봉, 2018; 

김수정, 2019; 김수정, 2020)과 인구 수 증가 목적 자체에 매몰되어 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

(김수정, 2019) 등이 제기된다. 

인구 변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는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회의, 1995 북경세

계여성대회, 1995 UN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에 근거해 인구를 양적으로 

통제하는데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 건강, 복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권 존중과 같

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의 인구변화 정책은 범국가적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의 기혼 여성이 아닌 사회 

전 구성원으로 확장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출산가능성을 

높이는 중장기 계획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일부 기존 연구들은 국내 인구정책 대응에 대한 실증적, 정책적 근거를 제시

하고 있다. 이철희(2018)는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이 2002년 1.5명 전후였던 데 반해 

2014년에는 2.2명까지 향상된 것에 근거, 최근 수십 년간 이루어진 양육수당 등 유

배우 여성을 중심을 둔 기존 정책은 효과를 일부 나타내었으며, 현재의 출산율 저하

는 기혼 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기존 기혼여성의 출산률 저하

가 아닌, 여성의 미혼증가가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

의 결혼율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인구 정책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

기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주장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이 마련의 필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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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위) OECD 국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stat, 2020)
(아래)OECD 국가들의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OECD stat, 2017, 김수정, 2019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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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22019)은 OECD국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하였는데 

OECD 국가들의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70%를 넘는 반면, 한국의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가 시작되는 만 29세가 지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고, 만 39세

가 넘어서야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후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

라는 것이다. 

유현종(2018)은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 1,2,3차 계획 및 관련 정책을 평가

하면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음의 수정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 예시들을 제시하

고 있다. 먼저 지금까지의 세부과제를 정리하고 일자리 및 주거정책과 같은 핵심적 

과제 위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청년 소득의 하락, 전세

가격의 상승 등을 포함한 심층적 원인을 해결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추상적인 정책을 생략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재택근무 활성화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자율적 선택제 확장과 같은 실질적으로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출산 및 육아 후 경력복귀를 지원하고 야근과 주말근무를 금지하는 등 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출산보조금, 육아수당 등 아이부양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공공보육을 대폭 확충할 뿐만 아니라 가

족을 형성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 관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하

여 출산과 보육은 국가나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장될 

때 안정적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 및 국내 연구결과들에 따라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 방향 재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요 논점은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세워졌던 2005년의 상황과 인구상황이 전혀 다르며 저출산고령화 속도

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상황 변화가 반영

되어야 하며 1~3차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

지 추진 예정이었던 제3차 기본계획이 2018년 말에 수정되고 그동안 일정 수치도달

을 달성목표로 세워졌던 목표 합계출산률 목표 삭제, 정책 방향을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평등 등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자원재배치, 보상체계 개편 등의 노력을 강화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

다. 3차 기본계획 수정안과 이후에 계획, 발표된 4차 기본계획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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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범 강화 등 사회 전 영역의 노력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지금

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및 연

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연계, 사업 연계, 공동 기획 및 운영 등 부처 간 

협력 및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함하며 기업-교육-

복지-보건 등 여러 부처의 노령인구 재교육 및 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협

력 필요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

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제1, 2, 3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포함한 인구정책의 방향성

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 따라 제4기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2020년) 발표에 앞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12.24.) 발표되고 현재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

획이 심의를 통과하여 실행 중에 있다.4)

4)  제 4차 기본계획 추진 절차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제3차 기본계획 보완 연구(2017.12.~2018.3. 
보사연)(제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2018.5.~12. 보사연) 

-인구변화가 노동시장, 교육, 의료에 미치는 영향(2018.9.~2019.5. 서울대 산학협력단 수행)

-기본계획 로드맵 공론화 추진 및 발표(2018.12.). 제3차 기본계획 수정 보완 및 협의

(2018.12.). 기본계획 수정 보완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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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관련 논의: 인구와 환경

인구가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연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요인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

세이다. 그러나 인구와 환경과의 관계라는 주제는 환경 개념 정의의 어려움과 자료

의 부족, 분석적 연구모형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인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권태환, 2001)5). 구체적으로 인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인구수의 증가와 인구집단의 소비방식을 주축으로 

하는 인구집단의 행동방식, 인구 이동과 인구집단 밀집도, 인구 구조와 집단 간 차

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동시에 이러한 인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혹은 순환적, 양방향적인가 등 방향

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이론적 접근들은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 및 관

련 기술 및 산업의 발달 등이 환경오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잠정적 결론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에를리히(Ehrlich)와 홀드런(Holdren)(1971)에 

의해 등장한 환경영향 모형(환경영향 추정 방정식)이 있으며, 기존 연구들은 인구증

가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전제 하에 영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특정 인구집단 또는 국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혹은 국가의 인구수, 소비수준을 의미하는 1인당 국민소득(소비량), 소비수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의 해악 정도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환경은 인간에게 있어 공급창고(supply depot), 폐기물 저장소(waste 

repository)), 삶의 공간(living space)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자

원을 사용하며 자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주택, 공장, 

여가시설, 교통시설 등 자연환경의 여러 공간에 머무르며 활동한다고 보았다(전광

희, 2015). 다음 그림은 인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통적 논의들을 하나의 

도식으로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다. 인간은 자연에서 자원을 채취하여 가공,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자연을 오염, 파괴하며 

이는 결국 인간의 생활과 생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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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구의 환경에 대한 영향 논의 도식

 (정대연(2006) 및 관련문헌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표> 주요 인구 쟁점 및 쟁점 별 환경 이슈와의 관계와 대응

주요 인구 쟁점 환경과의 관계 향후 대응 쟁점

인구구조의 변화 1인당 소비량 인구분산

인구이동, 도시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인구 총 수인구 수 변화
대응기술(친환경)마련

저출산고령화
기술 발달

대응정책마련인구동태(상주인구와 생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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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인구증가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단

순한 가정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들도 등장하고 있다. 인구 성장 자체가 환경을 파

괴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원인들과의 복합적 작용이 환경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전광희, 2015). 대표적으로 산업화는 환경 문제 발생의 보다 근본

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정대연, 2006), 자연에 대한 인간우위적 세계관

(White, 1967; McHarg, 1992; 유승국, 1996), 경제성장과 기술개발(Commoner et al., 

1983), 불평등의 심화(Van den Bergh and Van Der Straaten, 1994), 자연에 대한 사

회적 통제의 제도화(정대연, 2002:201-202) 등이 환경오염의 보다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의 이론접근들은 인구집단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를 보

다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해석하고자 한다. 생태학적 관점

(Ecological perspective)에서는 개인과 다양한 인구집단이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 영향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를 강

조하며(Bronfenbrenner, 1979)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개인 및 집단의 환경과의 관계

를 설명하는 틀로 생태학적 관점이 받아들여진 지 오래다. 

또한 인구집단 간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행동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한 사회나 국가에 속한 구성원을 동질한 인구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

된다. 권태환은(2001) 인구와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획일적 논의를 비판하면서 인구 

집단 별로 형성 및 증가 원인과 행동특성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토지면

적 당 인구 밀집도가 인구의 절대 수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는 에너지 사용을 급증시키며 이산화탄소 발생증가, 녹

지 감소, 수질오염 등 많은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다(전광희, 2015).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적응력과 같은 변수들의 작용 등이 인구와 환경 간의 관계를 가변적으

로 만든다. 인구 수와 1인당 소비량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자원 고갈로 이어지지만 

이에 따라 환경파괴와 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사회 내 문제의식의 확산은 다시 

환경관련 규제정책 개발, 친환경 기술의 연구 등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가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 또한 1인 가구 내에 존재하는 세부 집단의 특성에 따라 환경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양하며 기존의 다인 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친환경적인 태도 및 행동패턴

을 보이는 1인 가구들이 존재함이 확인한 연구(박민선, 2020)에 의하면 지나친 우려

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인구 현상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과 제도적 접근에 대해 정리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장에서는 환경과 인구와의 관계에 대한 다

양한 논의 중 인구집단의 크기 즉 인구 수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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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고 국가 혹은 사회 차원에서 조절해야 할 현상으로 접근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대표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경과 인구집단이 균형을 맞추

며 공존할 수 있는 적정인구 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논의의 역사 흐름에 대해 살

펴보고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인간의 환경에 대한 영향 논의와 적정인구 논의의 등장

과거 인구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인구증가가 식량의 부족을 포함

한 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며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자연 자원을 포함한 환경 전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정인구에 대한 논

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래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인구증가에 따른 자원소비 증가와 고

갈현상을 예측하고자 했던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시작되었으며, 환경보존의 관점보

다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식량의 증가속도와 인구의 증가속도를 비교하면서 적정인

구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맬서스의 인구론에 따른 국가별 예측이 빗나가

고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논의는 

전 지구 환경을 공공재로 하는 환경자원과 소비자로서의 인구 간의 균형 쪽으로 옮

겨지게 되었다(이성용, 2016)6).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란 인구변동의 다양한 결과 중 최선을 추

구하는 인구규모를 의미한다(전광희, 2015). 그러나 ‘적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으며 적정을 판정하는 데에도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담 최소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인구 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적 측면의 적정인구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멜서스의 인구론과 환경문제로의 초점 이동과정 7)

18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맬서스는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1798)에서 당시 유럽의 인구조사 자료에 기초해 인구성장

6) 이성용(2016). 맬서스이론과 그 파급효과-T.R. 맬서스 탄생 250주년. 지식의 지평, (20), 1-18.
7) 노진철(2015). 환경사상. 「환경사회학」. 구도완 외 공저를 중심으로 본 연구 참고한 논문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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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농업생산성 간의 점차 증가하는 불균형을 인구통계학적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인구론의 핵심 주장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공급 또는 생존

수단과 관련된 자원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생필품 부족이라는 

필연적 장애에 봉착되어 빈곤과 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맬서

스의 인구론은 적지 않은 학문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맬서스가 주장

한 인구성장과 자원증가 간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을 각 영역에 적용한 파생이론들이 

제기되었다. 다윈의 적자생존론(1859)은 이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이론으로 해석

되고 있는데, 다윈은 맬서스의 인구론을 전체 생물계로 확장해 적용한 ‘종의 기

원’에서 인간도 상호의존적인 생명 그물망에 포함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종들은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해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특정 

동물이 서식지 경계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상호연관성을 맺는 동식물 종들, 물리적 

외부환경과 갖는 친화적 또는 불화적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20세기 생태계에 대

한 인간 개입의 문제점을 다루는 생태학으로 발전한 헤켈의 생태학(1866)도 대표적

인 이론이다. 특히 생태학적 관점은 맬서스의 이론적 전통과 자연과학의 연구성과

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환경은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인구

성장은 환경능력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특정 시점에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맬서스의 영향을 받은 적정인구론 등장

환경오염과 일부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 자원고갈 등 증가하는 제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인구 수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는 움직임이 증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맬서스의 영향을 받은 폴 에를리히(Paul Ehrlich)의 

인구폭탄(The Population Bomb)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에를리히는 세계 인

구 증가가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에를리히는 인구증가가 건강과 

영양, 전쟁, 환경의 측면에서 지구의 존속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인구성

장을 막기 위해 즉각 강제적인 산아제한 정책이나 반인구성장법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정부는 지구라는 공공재를 두고 개인 간의 혹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이해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적정인구를 초과한 과잉인구가 환경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은 본격

적으로 1960년대부터 제기되었다(Borgstrom, 1969). 인간이 자연자원을 추출하고 생

산, 소비, 유통, 배출하는 과정에서 자원공급오염,  공정오염, 유통오염, 페기물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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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오염, 접촉오염 등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생존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자

연자원을 고갈, 오염, 파괴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자연자원의 고

갈, 자연의 오염과 파괴가 심해지기 때문에 적정인구를 초월한 과잉인구가 오늘날 

환경문제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정대연, 2006).

4) 멜서스주의 이후 파생된 이론, 주장들

맬서스 주의 이후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맬서스의 영향을 받아 생성, 주

장되었다. 먼저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1968)-맬서스주의를 계승하여 자연의 수

용력 한계를 설명하고 식량자원 문제로 인한 세계적 위기에 대해 경고하였다. 식량

자원의 문제는 식량생산능력의 문제가 아니며 그 근본원인이 인구과잉에 있음을 주

장하였다. 모든 국가와 개인이 함께 공유하고 보존해야 할 지구는 ‘공유의 비

극’(tragedy of commons)를 초래(Hardin, 1968)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구명정에서의 생존』(1974)에서 자원고갈에 대비해 산아제한 정책과 같은 생존전

략에 동의하는 일부 국가만을 구조하는 구명정의 윤리를 실행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같은 논리는 환경보존을 위한 다수의 운동의 근거로 사용된 반면, 제3세계에 대

한 무조건적 식량원조에 반대하는 미국의 논리적 근거로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하

였다. 

로마클럽의 기획보고서『성장의 한계』에서 로마클럽은 이 보고서에서 생태

학적 위기의 범위와 성격을 정의하였다. 1900년~2100년 사이에 산업화, 자원고갈, 

오염, 식량생산, 인구성장 등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초래할 결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고 현재의 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100년 이내

에 성장의 한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골드스미스의『생존을 위한 청사진』(1972)에서 골드스미스는 위기를 해결

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사회 형태를 제안하였는데 도시와 농촌의 친환경적인 미래상

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방분권화와 소공동체 우선주의에 기초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인간적 생산양식의 포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경성 에너지원 사용, 

효율적인 에너지 보존계획 수립,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유기질 비료 사용, 살충제를 

대체하는 생물학적 해충구제법 사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슈마허는 『작은 것

이 아름답다』(1973)에서 제3세계의 발전에 관한 분석과 실제적인 제안하였다. 근대 

자연관의 철학적 성격이 경제학적 가치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방식을 밝히고 서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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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체계의 근본적 변화 없이 경제와 연계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

였으며, 제2세계가 지역 여건과 능력에 적합하고 지역 환경에 민감한 중간기술이나 

적정기술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환경보전과 함께 개발 권

리를 주장하는 개발도상국의 의견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채택되었다. 

세계환경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의 두 조건은 생태학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다.

5) 적정인구 논의에 대한 비판

맬서스의 인구론과 이에서 파생된 인구의 폭발적 증가 위험성을 경고하는 

논의들은 환경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데 역할을 하였으나 몇 가

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된 부분으로는 앞서 제시한 바대

로 인구론이 인구와 환경과의 관계를 인구 수의 증가라는 한 측면에서만 해석함으

로써 단편적 설명만을 제시하고 인구의 부정적 영향만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점이다. 

커머너(Barry Commoner)는 『과학과 생존』(1966), 『원은 닫혀야 한다』(1971)를 

통해 환경문제의 원인은 인구성장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구조 모순에 있음을 주장하

며 에를리히의 맬서스주의를 비판하였다. 즉, 인구문제나 환경오염은 경제적, 정치

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발생하며 생태학적 위기의 주요 책임은 근

대 산업기술의 환경파괴적인 성격과 그 기술을 토대로 성장한 기업에 있다고 주장

하였다(노진철, 2015). 

전광희(2015) 또한 인구와 환경간의 연관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인류가 대체

자원과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구가 인간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적정인구수를 예측하는 것은 단순한 논의로 설득력을 잃은 상태

라고 평가한다. 최근 들어 인구 성장 자체가 환경파괴의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회적 불평등, 오염생산기술, 도시화 정도, 왜곡된 경제사회정책 등 여러 

가지 근본 원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

구 집단 별로 형성 및 증가 원인이 다르고 행동특성도 다르기 때문. 특히 인구수에 

초점을 둔 환경논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분담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시각들을 종합하려는 절충론들이 등장하면서 

대체로 환경파괴의 근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수많은 요인들(빈곤, 사회적 

관계, 왜곡된 경제사회정책, 오염생산기술 등)이 지역의 환경파괴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보는 입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입장들은 공통적으로 인구성장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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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이 될지언정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환경을 보전하려면 환

경파괴의 근본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적정인구 연구의 최근 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인구증가가 가진 내재적 위

험성과 이가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국가 혹은 개인 차원

에서의 대응가능한 현실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적정인구 논의가 여전히 

가치 있는 논의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적정인구 논의가 불러온 환경

위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의식 제고는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적정인구 논의는 최근 어떻게 발전 변형되고 있는가? 인구과잉이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관점은 1990년대 인구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경험

적 연구로 이어졌으며 이는 지구 전체, 한 국가, 국가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연구 틀은 크게 환경부하량(environmental 

impact)과 점용환경용량(부양능력, appropriated carrying capacity)의 두 축을 형성하

며 변형,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정대연, 2006).

환경부하량이란 자연자원 추출과 폐기물 배출을 포함한 인간의 활동이 자연

에 미치는 총체적 충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인구 수가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된다.8)

점용환경용량이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현재의 기술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자연자

원 추출과 배출하는 폐기물량 중에서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인구수와 토

지면적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함께 사용되는 부양능력은 생태계가 자연환경의 토대

를 파괴하지 않고 인간이나 동식물을 무한히 부양할 수 있는 최대능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 개념을 인류에 적용하면서 생태학적 기속가능성이나 부양능력을 측정하

여 고려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9) 환경부하량 측정한 국내외 연구와 

이슈는 1990대 이후 10년 간 약 5.386배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정대

연·장신옥, 2005).10) 

앞서 제시된 부양능력 및 환경부하량 개념과 함께 자주 활용되는 생태발자

8) 환경부하량 산출기법은 Sage(1995), Harper(2004: 279-290) 참고
9) 부양능력 산출기법은 Wackernagel et al.(1993), Dasgupta(1994), Wackernagel & 

Yount (2004)참고)
10)  환경 부하량 관련 연구
   - 국외 연구: WRI(1992), Bicknell et al.(1998), Chambers et al.(2000), WWF(2002), 

McDonald & Patterson(2003) 등 

   - 개념에 대한 비판(Ayres, 2000; Moffatt, 2000), 산출방법에 대한 비판(van Kooten & 

Bult, 2000; Vegara, 2000; De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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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자연 자본에 대한 인간의 수요로 인간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연자본의 

양을 의미한다. 주로 사용된 자연자본을 재생산하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인간의 

노폐물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성 있는 면적(Wackernagel & Rees, 1996)으로 

추산한다. 주로 지구의 생태용량과 비교하여 사용되며 생태발자국이 지구의 생태수

용능력을 초과하는 생태적자 상태를 현재 지속하고 있다. 생태발자국의 경우 인구 

수 외에 자본의 불균등, 1인당 소비량 등 다른 요인들을 통해서도 추정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White, 2007; Kitzes et al., 2008). 국내의 생태발자국을 추정하

는 연구도 시도되었는데 Wackernagel(2004)은 한국의 생태발자국을 1961년~1999년

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한 바 있다.11) 최근에는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 projection)보다 이렇게 특정 인구구조, 소비량, GDP 등의 인구적 특성의 

환경에 대한 효과를 전제하고 세분화하여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생태채권국(생태용량이 생태발자국보다 큰 국가)과 생태채무국(생태발자국이 

생태용량을 넘어선 국가)의 분포 (출처: 한국식물학회)

국내에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과거 인구증가억제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

해 논의가 된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저출산 지속

현상과 함께 적정인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저출산율과 함께 인구규모의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사

회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인구학

11) 여기에서는 전지구적 평균 생명생산성을 가지고 평준화된 헥타르 개념을 적용, 혹은 국
가의 사회경제적 물질대사에 의한 물리적 영역을 측정하는 실제 토지사용 개념여기에서
는 전지구적 평균 생명생산성을 가지고 평준화된 헥타르 개념을 적용, 혹은 국가의 사회
경제적 물질대사에 의한 물리적 영역을 측정하는 실제 토지사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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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수행한 연구에서 2000년대 초반(2000~2007) 경제적 관점에서의 적정인구, 사회

복지 관점에서의 적정인구, 환경 측면에서의 적정인구 등 영역별로 적정인구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국내에서 적정인구를 추계한 연구는 정대연(2006)의 

연구가 유일하며, 국외에서는 적정인구추계보다 인구 한계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환경에 부담이 되

지 않는 적정인구를 추계한 국내 연구와, 국외의 연구들을 모아 진행한 메타분석 

연구, 이외의 몇 편의 관련연구들의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 환경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를 추계한 국내 연구 소개

(정대연(2006) 환경 측면에서 한국의 적정인구 추계. 한국인구학, 29(1), 269-292.)

환경 측면에서 한국이 수용가능한 적정인구가 어느 규모인가에 대해 환경 

상태 및 관련 변인 등 객관적 상태에 기초한 추계와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 환경상태 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추계를 모두 논의하고 있다. 정대연에 의하

면 객관적 상태에 의한 최소 적정인구는 약 4,749만 명이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

정인구는 4,8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환경예산을 2.00%로 증액시키

면 수용가능한 적정인구는 5,04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 적정인구 결정요인: 쾌적성, 풍요성, 편리성, 능률성, 안전성 (자연환경과 인공환

경을 모두 고려한 요인)

  - 적정인구 추계방법: 회귀분석 

  ※ 관련변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고려하여 수용가능

한 인구 용량을 사회용량(social capacity)라 가정하고 한 지역이 수용가능한 인

구 수를 추정. 환경여건, 사회적 생산능력, 사회적 통념에 의해 결정되는 극대

인구와 극소인구가 있으며 그 사이에 적정화를 위한 목표함수의 형태에 따라 

적정인구가 정해질 수 있음. 적정인구는 환경여건들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종속변인: 인구수

   • 독립변인: 쾌적성(조밀성, 주거여건, 자연오염 및 파괴, 자연환경 보존대책), 풍

요성(1인 당 GNP,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편리성(자동차 보급, 도로, 주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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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등, 전화 가전제품 둥 생활용품 보급), 능률성(교육시설, 정보화시설 등 개

인의 자아발전 관련, 공공기관, 공무원 등 전체 사회 관련 능률성) 안전성(보

건, 위생 차원의 안전성과 사회문제 차원에서의 안전성)의 지표

   • 적정인구 추계자료: 쾌적성, 풍요성, 편리성, 능률성, 안전성에 관한 54개 변인

의 10년간 시계열 수집 (1993~2002년)

   • 적정인구 추계 방법: 첫째,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개별 요소들을 선정. 둘째,  

선정된 변인 각각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수집, 셋째, 수집된 시계열 자료에서 

각 변인과 인구수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을 

확인, 넷째,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인구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정립, 다섯째, 정립된 회귀모형에 시나리오별 각 변인의 값을 대입하

여 수용가능 인구수를 시나리오별로 산출

   • 연구결과: 4가지 시나리오별로 적정인구 추계결과

    － 시나리오 1에 따르면 나머지 7개 독립변인의 상태는 2002년 현재(1인당 

GNP 20,000달러, 대기 아황산가스농도 0.006ppm)와 같을 때(최소 적정인구) 

적정인구는 47,487,325명

    －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발생량, 폐기물매립지면적, 청정에너지공급, 

하수처리시설용량, 폐기물재활용률, 의료인력은 2002년 현재 상태와 같고, 

정부 총예산에서 환경예산을 2002년 현재 0.98%에서 2.00%로 증액한다는 가

정 하에 적정인구는 49,795,749명

    －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정부 총예산에서 환경예산은 2002년 현재와 같이 

0.98%이고, 2002년 현재 1인당 1일 생활폐기물발생량은 1.047kg에서 0.500kg

으로 감소하고, 폐기물매립지면적은 39, 139km2에서 5만km2로 확장시키고, 

청정에너지공급은 연 184.7천TOE에서 250.0천TOE로 증대시키며, 하수처리

시설용량은 1일 20,246천 톤에서 30,000천 톤으로 확장시키고, 폐기물재활용

률은 60.2%에서 65.0%로 증대시키고, 인구 1만 명당 의사수가 60.5명에서 

70.0명으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적정인구는 50,077,302명

    － 시나리오 4에 따르면 모든 변인의 값들이 위 시나리오 1, 2, 3과 같은 상태

일 때 적정인구는 52,385,726명

   • 9개의 독립변인의 현재 상태를 제시한 후 각 독립변인의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화 수준에 대해 조사하여 평균치를 산출. 국민들이 각 독립변인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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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기대하는 ‘바람직한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산출

   • 분석결과 적정인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정부의 환경예산이고 

다음으로 청정에너지공급으로 나타남. 이는 적정인구 추계 자체가 인구의 환

경에 대한 영향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특정시점(특정 기간)의 인구

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영역들의 고정적 영향력을 이후에도 동일할 것

이라 가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다른 시점의 시계열자료에 기초

하면 적정인구 추계모형이 달라지게 됨) 따라서 적정인구의 추계 값은 관련 

변인들의 조건과 값에 따라 유동적으로 증감하는 등 변동이 예상됨. 또한 인

구 적정선에 대한 인위적 기준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환경 측면에서의 적정인구 추계에 대한 해외 연구 소개

(Van Den Berg & Rietveld(2004). Reconsidering the limits to World Population: 

Meta-analysis and Meta-prediction, BioScience, 54(3), 195-204.)

  - 세계인구의 한계선에 대한 69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방법, 분석결과 등을 

정리한 메타분석연구로 세계인구의 한계선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물 공급량, 에

너지, 탄소, 임산물, 광합성 능력, 불가재생자원, 열 에너지 제거, 식량생산을 위

한 토지 등이 사용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기술분석과 회귀분석이 사용됨.

  - 분석결과로 인구한계선은 5억~ 억까지 다양하게 추정 결과가 도출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들 연구들의 결과에 따른 평균 한계선은 약 77억으로 나타남.

(이외 최대 인구부양능력을 추정하고자 한 시도)

  - 60~120억 (Gregory King) (17세기)

  - 134억(Leeuwenhoek)

  - 피멘텔의 시산추정: 인간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적정인구는 10~20억임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FAO)의 

추정: 최소한의 식량생산과 고강도 농업이 가능한 모든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 

전 지구에 330억이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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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관련 논의: 인구와 이민

1) 논의 배경

적정한 인구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환경에 미치는 인구의 부담 외에도 한국

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와 총 인구 

수의 감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로 노동력 공급을 통한 생산성 창출과 소비지출을 통한 내수시장 

수요 창출의 근거로 활용되며 국가의 잠재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

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인구의 총량이 줄어들 뿐만 아

니라 숙련된 노동자 수가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또

한 생산가능인구는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되는 노령인구를 부양하고 적극적인 소비

로 시장수요를 창출해내는 주체가 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덴트(Dent, 2015)는 인

구절벽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45세에서 49세이며, 이 

연령대 인구의 감소를 통해 소비흐름이 절벽에서 떨어지듯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는 노동 및 소비 주체가 될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고 2018년 고령사회

로 진입함에 따라 그간 풍부했던 인적자원을 통해 성장했던 인구보너스기

(demographic bonus)가 끝나고 인구구조 특히 노령인구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

용하는 인구오너스기로 이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국내 생

산인구가 2017년 3,757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여 2047년에는 전체 인

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5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보고한 OECD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

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노인 100명 당 22명에서 60년 8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향후 40년 간 1.2%로 감소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OECD, 2020).

이민 및 이주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난민 또는 망명, 해외 동포의 영주이민,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을 단기적인 계약노동자로 충당하는 경우인 노동이주 등 여러 형태를 띠고 이

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통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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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가 출생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경우 다국적 

기업 등 여러 국가를 거쳐 거주하는 순환 이민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추산된다.

<표> 우리나라 인구 전망 (통계청 2017년 장래인구추계)

(단위 : 천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출생
사망 국제순이동 국적변동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계
내
국
인

외국
인 계

내
국
인

외
국
인

계 내국
인

외
국
인

계
내
국
인

외
국
인

국적
취득

국적
상실

2017 348 343 5 1.05 1.05 1.19 294 290 3 191 27 164 12 9

2018 325 319 6 0.98 0.98 1.08 305 301 4 82 2 80 14 9

2019 309 302 6 0.94 0.94 0.94 314 310 4 77 3 74 15 9

2020 292 286 6 0.90 0.90 0.90 323 319 4 72 4 68 15 9

2021 290 283 6 0.86 0.87 0.86 333 328 5 68 5 62 16 9

2022 300 294 6 0.90 0.90 0.91 342 337 5 63 6 57 17 9

2023 312 306 6 0.93 0.94 0.95 352 346 5 59 7 52 17 9

2024 324 317 6 0.97 0.97 0.99 362 356 6 56 8 48 17 9

2025 335 329 6 1.00 1.01 1.03 372 366 6 52 8 44 18 9

2026 346 340 6 1.04 1.04 1.07 382 375 7 48 8 41 18 9

2027 356 350 6 1.08 1.08 1.11 392 385 7 45 7 37 18 9

2028 361 355 6 1.11 1.12 1.15 402 394 8 40 7 33 18 9

2029 360 354 6 1.13 1.13 1.17 412 404 8 38 7 32 18 9

2030 358 352 6 1.14 1.15 1.18 422 414 8 37 6 31 18 9

2031 354 349 5 1.16 1.16 1.20 433 424 9 37 6 31 18 9

2032 349 344 5 1.17 1.18 1.21 444 434 10 37 6 31 18 9

2033 342 337 5 1.19 1.19 1.22 455 445 10 37 6 31 18 9

2034 335 331 4 1.21 1.21 1.24 467 456 11 37 6 31 18 9

2035 327 323 4 1.22 1.23 1.25 479 468 11 37 6 31 18 9

2036 320 316 4 1.23 1.24 1.26 492 480 12 38 7 31 18 9

2037 312 309 4 1.25 1.25 1.27 505 493 13 38 7 31 18 9

2038 306 302 4 1.26 1.26 1.28 520 506 14 38 7 31 18 9

2039 300 296 4 1.26 1.26 1.28 534 520 14 39 8 31 18 9

2040 295 292 3 1.27 1.27 1.28 549 534 15 39 8 31 18 9

주1) 대상기간은 특정연도 7월에서 다음연도 6월까지임,  2019년 특별추계의 인구변동요인 
가정을 유지하면서 내외국인으로 분리한 것임

주2) 합계출산율에서 내국인은 출생 시 내국인을, 외국인은 외국인 모와 내국인(귀화) 모를 
포함하여 산출함

주3) 사망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은 국적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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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민자 유입 확대를 통한 인구의 고령화 상쇄와 노동력 확보는 선진국

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구 정책이며 이민자의 유입비율은 고

령화가 진행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커지고 있다. 이민자의 유입확대

는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고용률 제고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러한 추세에 따라 국가별로 고령인구를 부양할 생산인구감소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적절한 이민자 유입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UN에서는 인구변동에 따른 대응으로 요구되는 이민자 규모를 대체이민의 수

로 표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정기선 외(2011)와 전광희(2014) 등에 의해 대체이

민 규모가 추정되었다. 적정 이민규모 논의에는 각 국가의 인구구조 특징 및 변화 

추세 뿐만 아니라 자국의 내국인 노동시장 여건이나 실업률, 자국인의 이민 및 외

국인에 대한 정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함께 고려된다. 많은 국가들이 이민이 

가져오는 다양성 확보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국인의 노동력

을 최대한 시장에 활용하고도 부족한 노동력만을 이민을 통해 보충하는 원칙을 고

수하고 있다(이규용 외, 2015).

1) 적정이민 규모 연구 현황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이민수용을 통한 인구고령화 상쇄효과를 연

구한 바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유럽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총 6가지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총인구와 생산가능인

구의 감소, 인구고령화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별 국제이주 규모를 추산하였

다(UN, 2000). 분석결과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

율인 잠재부양비가 최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순이동12) 규모가 한국의 

경우 5,128,147,000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

법으로 한국의 인구 목표치 달성에 필요한 순이동 규모를 추산한 정기선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잠재부양비를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 순이동 규모는 

연평균 58,571,000명이며 64세 이하 인구로 정의되는 소비주도계층 인구감소를 저지

하기 위한 연평균 인구는 7,655,000명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이

민자의 적정규모를 추산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연구마다 각각 다르고 수시로 변화하

는 관련 요인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인해 적정이민 인구 추산

결과를 제도나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급변하는 인구 변화를 이

12) 순이동 규모(net number of migrants)= 입국자 수-출국자 수로 양의 값은 순이입, 음의 값은 
순이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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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유입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으며, 다른 여러 대응방안들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민 관련 논쟁: 이민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국내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이민자 유입정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나 적정 이민규모를 포함하여 구체적 이민정책 제도 시행과 관

련하여 이민정책 추구 방향과 범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의 허용범위

와 추구방향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주형 

이민자의 유입을 확대, 장려하자다는 주장이 있고, 반면 이민자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입장이 있다. 전자는 전통적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 수 증가 및 경제발전을 추구해 

온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전통적인 이민국가와 최근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고

령화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고자 하는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입장이다. 후자는 소극

적 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들에서 많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국내에 현재 체류

하고 있거나 향후 유입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의 상당비율이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혹은 저숙련 인력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민자의 정주화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관점과 관련하여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

되는 요인이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실업율이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자국의 

실업율에 근거, 내국인의 고용을 먼저 고려하고 남는 일자리에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규용 외(2015)에서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민자 유입비율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민자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수록, 실업율

이 높을수록 이민자 유입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자의 추이와 

특징, 이민 관련 결정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발 이민국

가의 경우 이민자 규모는 크지만 최근 수십 년간 이민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가 크

지 않은 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같은 후발 이민국가는 이민자 규모가 매우 빠르

게 증가하는 등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후자와 함께 고려해야 할 요인이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이다. 최근까

지도 한국인의‘단일민족주의’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적, 혹은 부정적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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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양적 대응에 관

한 영역에서 향후 해결과제 및 대응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히 다룬다.

한국은 최근까지 이민에 대한 후자적 측면 즉, 소극적 이민정책을 펴는 대

표적 국가 중 하나였다. 한국 정부는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엄격히 막고, 전

문기술직 이주노동자와 투자자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되어 왔다. 최근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유치를 도모할 필요성에 마주하고 있다.

<표> 이민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

적극적 입장 소극적 입장

핵심

주장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정주형 이

민자의 유입을 확대하자는 주장

이민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교체순환

방식을 적용해 한시적으로만 외국인력을 

활용하자는 주장

이민

관련

입장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향후 유입가능성

이 높은 이민자의 상당수가 숙련수준이 

높지 않은 인력이므로 정주화에 따른 부

정적 입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

대표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최근) 일본, 한국(최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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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사회 주요 인구변화 및 관련 제도 

1. 국내 인구변화의 주요 현황 및 쟁점

 최근 수십 년 간의 국내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성을 전반적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사회의 인구변화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체계적 

조사와 연구, 사회적 합의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볼 때, 향후 5년 이내 현실적인 대안 마련 및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또한 향후 5년을 목표로 기존에 실

행 중이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방향 및 목표를 재설정한 제4

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다.

 국내 인구변화의 특징 중 가장 자주 고려되는 특징은 저출산·고령화 경향

으로 인한 국내 인구 수의 감소 추세이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로서 저

출산고령화의 인구변화 추세는 앞으로도 장기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혼 및 만혼 현상이 일반화되고 생애미혼율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지속적

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률이 

더욱 낮아진 상태이다. 여기에 이혼율 또한 1990년 0.8%에서 5.1%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지속을 가속화하고 있다. 출산율은 2000년 이

후로 합계출산율 1.3명을 넘지 못하다가, 2017년 이후로는 합계출산율이 최저치인 

1.05명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까지 더해져 결혼율이 전 

해 대비 16% 이상 하락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이 기존의 하락세에 추가되어 출산율

이 역대 최저인 0.84명으로 추락하였고 출생아 수는 27.2만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0%가 감소한 수치이며, 또한 동년 사망자 수 30.5만명보다도 적은 수치가 되었

다(통계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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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8년 OECD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한국이 가장 낮은 수치) (통계청 

보도자료, 2020)

또한 전체적으로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 인구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 인구 집단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중위연령이 

1976년 20세였던 데 반해, 현재는 43세로 전체 인구집단의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이 

급속히 노화되었다. 0세부터 14세까지의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으

며13)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크게 늘어 1990년에 비해 2018년에 약 3배 가량으로 증

가하였다. 이로 인해 학령인구 대비 노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

이 높아졌다. 이러한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대표적 고령국가인 일본에 비해 
약 2배로 추산될 정도로 빠르다. 통계청 2017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 향후 2031년 50세, 2056년 60세가 되며 2056년 이후 약 60

년 간 중위연령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는 의

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 외에도 1950년부터 60년대 전쟁 이후 출생한 베

이비부머 세대가 노화됨에 따라 약 1700만으로 추산되는 인구가 대거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수가 더욱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됨

에 따라 질병구조가 전환되고 만성질환을 겪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낮은 삶의 질 

상태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국가 노동력의 

13) 교육분야는 인구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학교
급별 학령인구는 눈에 띄게 감소하여 2067년에는 65만(초등학교), 71만(중학교), 104만(대
학교)명으로 2017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원 수급계획의 수정, 
교육시설 재배치, 학교 통폐합 및 구조 개편 등 현 교육 구조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킬 것
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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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는 노년 부양비 증가로 

이어지는데 생산가능인구(부양연령층, 만 15~64세) 인구에 대한 피부양 연령층(65세 

이상 노년인구)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현재 OECD국가 중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나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의 속도가 유

지될 경우 50년 후에는 노년부양비가 10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중요한 변화 흐름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비혼 및 만

혼 현상에 따라 혼자 사는 가구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도시로의 인구이동 경향 지속에 따라 도시화가 심화되고 도시

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 지방 소멸 문제, 주거 및 인프라 불평등 문제 등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인구정책이 기존의 가족계획이나 출산장려 정책과 같이 

개인 혹은 가족의 출산율을 조절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

해서는 인구문제를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과 태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

다. 특히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존의 주요 정책대상이었던 기혼여성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김수정, 2019; 설동훈, 2015; 배은

경, 2010). 또한 인구 수의 증감보다는 개개인 구성원의 노동생산성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을 제안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2020). 더불어 인구 대비 자원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공간적 대안에 대한 연구

들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국내 인구변화의 사회적,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논

의하고 모색하고자 하며, 국내 인구문제를 양적-질적-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지금

까지 국내 생산인구의 양적 증가와 인구노동력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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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국내 주요 인구 이슈 (연구자 정리)

              

<그림> 국내 주요 인구 변화 영역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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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인구변화 관련 동향 (인구변화 흐름을 중심으로 연구자 정리)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최근 인구추계/예측 측면에서 인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인구추계 연구는 우해봉(2018)의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인구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통계청(2016)이 인

구추계기간을 12015~2115년까지 확대하여 인구변동의 장기적 전개과정을 추계한 장

래인구추계를 분석하였다.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5101만 5천 명에서 2115년 2581만 5천 명으로 2520만 명 가량이 감소할 것

영역 하위영역 내용

총론 인구변화 동향 전반

세부 영역

인구특성 및 구조변화

고령화 -인구 증가 및 감소

-인구폭탄

-과다인구의 환경부담

-적정인구 규모유지방법

-인구구조 변화(1인 가구 

증가)

-가구형태 변화

-도시화

-도시인구비율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인구이동
도시화/인구밀도

경제사회적 

특성과 인구 

관계(국외로 확장)

빈부격차

환경이슈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순환

인구와 환경과의 관계

인구=>환경 관계: 정적, 부적

방향성:

인구(원인)=>환경(결과)

환경(원인)=>인구(결과)

인구<=>환경(상호작용관계)

인구=>환경=>인구=>환경(

순환관계)

환경=>인구

*기후난민

*환경불평등(건강

에 미치는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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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5년 인구의 50.6%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추계를 통해 전망되는 인구증감을 1)출산력, 2)사망력, 2)이

동력, 4)연령구조요인의 기여도로 분해하고 추가적인 인구 시뮬레이션을 실시14)하여 

미래 인구변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출산율이 대체 수준까지 상승

하더라도 인구 대비 가임기 인구의 비율이 축소되어 있는 초기(기준 시점) 연령구조

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현상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통계청 인구추계를 통해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급격한 속도

를 유지하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현 사회의 인구변동의 큰 흐름을 읽을 수는 있으나 여러 사회변화로 인해 

순도 높은 인구 예측은 어렵다. 따라서 인구변동의 큰 흐름에 따라 미래의 큰 그림

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사회의 대비가 정부와 사회구성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인구변화와 관련된 핵심 논점은 저출산고령화의 흐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

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 다가올 인구변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미흡한 준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틀에 박히거나 기존의 대응을 답습 혹은 해외 다른 국가의 대응사례를 그

대로 본딴 준비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혜로운 준비가 필

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인구추계를 위한 분석방법으로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전망치를 표준 시나
리오로 설정하되 인구변동 요인별 기여도를 분해하고, 인구변동 요인들에 관한 가정을 
누적적으로 적용한 3개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구추계 전망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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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대응 현황

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5)

정부는 제1,2,3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에 대한 가시적 성과달성 

실패에 따라 2020년까지로 추진 계획이었던 3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단하

고 2018년 12월 수정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는 출산율을 목표로 하던 기존의 출산장려인구정책에서 국

민의 삶의 질 중심의 인구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수정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수정과 로드맵 설정을 통해 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이 어려움 없이 출산

하도록 지원하고 육아가 행복하고 아동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원하

는 등 기존의 출산장려책을 보완 발전하되 교육, 행정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인

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균형 있는 정책 발전을 함께 표방하고 있다. 

<그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패러다임(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15) 2018.12.24. 대한민국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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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개요16) 

  - 목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포용사회

  - 근거: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2040세대와의 만남과 현장에서의 목소리 

반영

  - 기존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의 차별점: 

  · 세대가 하나 되는 포용국가 건설: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정책을 마련했던 기존 계획과 달리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담는 방향으로 전환. 

  · 각 부처별로 내놓은 관련 정책을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전환: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은 부처 과제들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기존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역량을 집중해야할 핵심과제들을 뽑아냄

  · 2016-2020년까지의 기존 계획(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간적 한계

에 얽매이지 않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4차 기본계획을 함께 포함하는 큰 

그림을 제시

 - 주요 내용

   ·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3대 목표)로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주요 과제 및 과제당 해결할 5가지 핵심과제 제시

  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5가지 핵심과제)

    :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비용 최소화(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축소, 초등 입

학 전 의료비부담 없도록 함, 6세 미만 아동 수당 지급-지원대상과 비용 확대)

    : 부모와 아이의 함께 보내는 시간 최대화. 남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범

16) 대국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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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캠페인 전개.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확대. 남녀 모두 육아휴직급여 

초기 3개월 필수, 육아휴직의 당연화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300명 이상 근로자

가 있는 기업은 어린이집 의무설치, 2021년까지 공교육 이용 아동을 40%까지 

달성.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인인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문화. 비혼 여성의 출산에 차별을 야기하는 법 제도 개

선.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출생사실 등록. 익명의 출

산 신고 허용. (출생누락없는 출생통보제)

    : 2040세대의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청년 일자리안정화. 임금 등 성차별 해소.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초등교육혁신을 통한 사교육비 해소. 넓은 평형의 임

대주택 증가. 더 저렴한 신혼 희망타운 확장

  ② 함께 만드는 행복한 노후(5가지 핵심과제)

    : 다층적 노후보장 체계 내실화,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

    : 신중년이 새로운 삶을 설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지원금 제공, 신중년 지원 인프라 마련

    :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80만 개의 노인 일자리 신설. 역량에 맞는 일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품위있는 노후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지원 체

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예방 프로그램 확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 케어 확산)

    : 성숙한 노년 연장을 위해 장기기증, 유산기부 등 마무리 설계지원 제도화

  ③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기반 마련

    : 국토, 도시계획, 노동, 교육 등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대비가 필요한 분야별로 대

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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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 지역재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마련

    ※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위한 3가지 아젠다를 제안. 

     가. 첫째로 양육 지원체계와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적으

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 시작

       - 정부의 발전방안 요청(국회 합의)에 따라 양육 지원체계와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 시작

       - 생활 SOC 확충과 연계하여 돌봄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확대, 아이가 돌

때까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편 논의

       - 영유아 아동의 돌봄 서비스, 아동돌봄 및 아동 수당 및 교육 서비스 등에

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 

     나. 지자체의 정책이 지원금 지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지자체에서 아이낳고 

기르기 편안 환경 만들기 방안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련

     다. 고령사회 대비 노인연령의 제도와 틀을 변경

      - 출산을 하더라도 퇴직하고 나이가 들더라도 행복지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방향이 큰 틀임

  <표> 주요 부처별 정책계획

보건복지부 아동가족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출산장려의 패러다
임을 성평등 구현, 삶
의 질 관점으로 전환
바뀐 정책 방향에 따
른 분야별 정책 로드
맵 구현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틀을 바꾸고 중장기 
정책방향과 단기별 정
책과제, 사회적 의제 
분야별 제시

-싱글대디, 미혼모, 
동거가족들을 직접 
만나 소통한 결과 
반영
-결혼과 가족에 대
한 국민들의 가치관
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국가의 가족
정책은 이러한 변화
를 따라가고 있지 
못함.
-여성의 경력단절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
-모든 세대가 차별
없이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사회구
현

-생산가능인구 감소
와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일자
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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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해소, 남성들
의 육아휴직 현실화

-아동의 출산, 양육 
부담 최소화, 노후소득
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구현
-개인과 가족이 짊어
진 아동양육의 부담을 
사회가 나눠가짐
-아동수당 10만원 지
급. 예산증액.
-재정여건과 사회적 
논의를 고려하여 추가
적 제도지원 마련
-여성의 돌봄부담을 
덜고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질높은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 초등돌
봄 사각지대 해소
-공교육 이용 아동 
40%로 확대.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통학차
량 안전장치 확인
-초등돌봄 서비스 확
충
- 노 후 소 득 보 장 체 계 
내실화, 고령자 돌봄 
환경 조성 필요. 지역
사회 돌봄 활성화. 살
던 환경에서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지
원
-국민연금제도 개선
안 추진.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 비혼출
산에 대한 차별제도
와 인식 개선하여 
혼인과 출산여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당
당할 수 있는 포용
사회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존중받고 미혼
부나 미혼모의 출산 
아동도 차별받지 않
도록 하는 환경 마
련.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자의 부담을 획
기적으로 줄임.서비
스 이용가구를 확대 
-신청-대기-관리 
시스템을 구축. 이
용편의성을 높임
-한부모가족의 자
녀 양육비 부담 지
원. 인식 개선과 차
별 개선
-공공기관 여성 고
위관리직 목표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
-대중매체의 고정
적 성역할에 대한 
모니터링, 성평등 
교육 확대

- 맞춤형 주거지원
을 강화
젊은이들이 집걱정 
없이 결혼,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공적 주택 공급 
확대(행복주택, 신
혼희망타운)
-가족과 국가를 위
해 헌신한 어르신
을 위한 문턱 등 
장애가 없는 공적 
주택 공급. 살고 있
는 곳에서 의료와 
돌봄 시스템을 제
공
-다양한 세대와 계
층이 어우러져 살
아가는 도시를 위
한 차별없는 교통
환경. -도시에 유
니버셜 디자인 적
용. 안전한 도시
-저상버스, 공공형 
택시 등 제공을 통
해 교통약자 배려
-국토종합계획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공간활용반
영 포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확대 
-임신·육아기 근로
시간단축청구권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 급여지급, 
퇴직급여 인상
-임신출산육아까지 
체계적으로 모성보
호 강화
-노동위원회에 성차
별 구제절차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못했던 성
차별 금지조항 추가. 
피해나 차별 근절
-신중년 일자리확대
-5060세대(신중년)
의 주된 일자리/재취
업 일자리/사회공헌일
자리로 이어지는 인
생 3모작 기반구축 
강화
-장년 근로시간 단
축 지원. 사업주가 
정년 이후에도 노년
을 고용할 수 있도
록 사업주에 연금수
급연령까지 근로자 
고용 노력 의무화
-신중년 퇴직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
는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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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의 비전 및 목표

2)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7)

향후 5년(2021년~2025년)의 국가 인구 계획 로드맵으로서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심의 확정(20년 12월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

17) 대한민국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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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영

역은 다음 내용과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각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① 건강한 성장지원 

<출생부터 부담 없이 지원>

<영유아부터 공백 없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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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함께 워라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워라벨, 공백 없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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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아동, 가족 지원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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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년의 평등한 출발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주거금융지원 7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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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한 재정, 효율적 전달

<워라밸 집중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조직, 인력, 신설, 강화 및 지원체계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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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사회 인구의 양적 측면 대응 및 평가

저출산·고령화 경향으로 인한 국내 인구 수의 감소는 한국 사회가 맞닥뜨

린 인구변화 이슈 중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다. 비혼 및 만혼현상이 일반화되고 생

애미혼율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률이 더욱 낮아진 상태이다. 출산율은 2000년 이

후로 합계출산율 1.3명을 넘지 못하다가, 2017년 이후로는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던 출산율은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출산감소추세와 더불어 0.84로 예측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국내의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 및 평가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가족

계획이나 출산장려 정책과 같이 인구통제관점에서 전환하여 기혼여성에서 전 구성

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정책 대상을 확대, 인구 수의 증감보다는 개개인 구성원

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 도모, 인구 대비 자원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공간적 대안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쟁점 중 인구 수 감

소 및 저출산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전반을 소개하되 인구통제관점이 아

닌 인구 변화에 대한 대안마련 관점을 중심으로 제안되거나 실행 중인 대응책을 중

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소개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총 인

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산

율제고 정책 외에 또 다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 수 보

완책에 대해 배경과 현황, 평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현황

이민이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으로 국제인구이동, 해외이동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본래 이민정책은 이러한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에 관

련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12개월 이상의 의도적 체류를 동반하는 국제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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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국가 간 유입과 송출, 유입국의 제도적 여건 위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 전반(이규용 외, 2015)에 관한 정책을 일컫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안으로서의 이민정책은 기존 출

산장려 정책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 수 감소를 막

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그 의미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 수 보완 정책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 최근 인구 수의 급감을 기존 정책으로 보완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내에서도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민정책은 자국과 상대국의 국제적 관계, 자국의 노동시장여건, 국민의 외

국인에 대한 정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해외에서 이민정책은 전반

적 인구 수의 효과적 증가와 고령화 상쇄를 위해 이미 과거부터 활용되던 정책이며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을 포함한 여러 해외 국가들에 의해 최근에도 적극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18).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민자의 규모가 증가하여 왔으며, 

전반적인 이민자 유입의 확대가 선진국의 보편적인 인구변동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규용 외, 2015) 국내에서는 이민정책이 인구의 총 수 및 생산인구 감소에 대

한 효과적인 대안인 것만은 사실이나, 국내 이민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

해야 할 분명한 과제들이 존재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설동훈, 2015). 김수정

(2019)은 이민자 유입정책이 사회적으로 저항이 클 수는 있으나 효과가 확실하다는 

이점이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남북통일을 통한 인구증가 가능성을 

들어 이민자 혹은 난민정책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내로의 외국인 유입은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기 이

전에도 저숙련 외국인력을 산업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나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최근 저출산에 대한 대

안으로 이민정책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이규용 외, 2015).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1990년 금융무역시장 개방을 계기로 점차 증가해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결

혼, 투자, 취업 및 창업, 유학 등으로 목적이 다양해지고 2005년 75만 명, 2010년 

18) UN 인구국의 이민 통계는 ‘거주지’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1년을 초과하여 일상적 거
주지를 국경을 넘어 옮기는 것을 ‘장기이동’, 3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옮기는 것을 ‘단기
이동’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포괄하여 사람들이 삶의 근거지를 다른 나라로 3개월 이상 옮기는 것
을 이민으로 간주하여 통계화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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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만 명, 2015년 190만 명으로 10년 만에 2.5배로 증가하는 등 증가 폭 또한 커지

고 있다. 

<표> 한국의 국제인구이동 규모, (출처: 통계청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연보)>

※ 국제인구이동은 상주지 국가를 떠나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이주한 사람 수임

총이동=입국자 수 + 출국자 수

순이동=입국자 수 – 출국자 수

현재 250만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법무부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2019)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외국인의 정확한 숫자와 국내 유입에서 정

착, 통합까지 단계별 분석은 이민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고19), 외국인 

19) 이민을 파악하는 기준은 국적, 거주지, 체류기간, 체류목적, 출생지 등 다양한 기준이 있
으며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일본, 한국 등은 국내 체류 외국

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민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대표적인 이민수
용국가들은 해외 출생자를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 인구의 정의 또

한 국가마다 달라 정확한 추계를 하기에 혼선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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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 통계 및 조사통계의 한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시적 체류 외

국인력 외에 정주형 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민자 통합이라는 정책 대응

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유입 외에 한국인의 해외로의 이출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기조를 표방하면서도 국제입양은 억제, 국외 유학은 방임, 해

외취업은 장려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설동훈, 2015; 박은태 외, 2020). 국

내의 이민 이잋 및 이출 추이는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인의 이출이 외국인의 이입

보다 많은 ‘순이출’상태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이후 외국인의 이입이 한국인의 

이출보다 많아진 후 그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18). 

<표> 국내 이민 유입정책 변천 

년도 내용 의의(장/단점)

1980년대 이민정책 미비
‘서류미비이주

노동자’ 증가

1990년대 

초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

하기 위한 제도

불법체류, 송출비

리, 인권침해 등 

문제

2002년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도: 중국, 러시아 등 외국국

적을 가진 동포에 대한 취업우대정책(음식점, 간병

인, 청소년 등 내국인 기피가 심한 서비스 분야의 

일정기간 취업 허용)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력제도

의 근간

1.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

2.국적에 따른 차별처우금지 원칙

3.정주화 방지의 원칙(최장 4년 10개월 이내)

4.이주노동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송출비리 방지

의 원칙

5.산업구조 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

2007년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도: 2002년 서비스 분야 취

업관리제도의 전 업종 확대적용.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국, 구소련 동포 등에 대한 포용정책

재미동포와 비

교하여 차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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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이민정책 관련 제도

제도명 내용 관련부처/장소

골드카드

(gold card)

고숙련 외국인력 또는 전문기술외국인

력 도입을 위한 제도 (출입국우대카드)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언스 카드

(science card)

과학분야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 

(출입국우대카드)
미래창조과학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

상 투자상태가 유지되면 영주체류자격 

부여

제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지역, 전

남 여수 대경도관

광단지, 인천 영종

지구,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

산관광단지 등 6

곳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 이상 투자

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

주체류자격 부여, 5년 이상 투자상태 

유지하면 영주체류자격 부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에게 체류기간을 상한 2년까지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 국

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대상을 

선진국출신동포에서 중국조선족동포까

지 확대)

영주체류자격제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영

주자. (한국계중국인>중국인>대만인 순

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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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및 과제

이민은 개인이나 가족의 선택인 동시에 그 흐름이나 규모가 국가 간 발전 

격차, 역사적 및 사회구조적 연결구조, 국가의 기존 및 현재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

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책 대안 이상의 논쟁과 과제에 대처해야 한다(설동훈, 

2015; 설동훈 외, 2012). 이민정책은 이민자의 고용과 소비, 결혼 등 가족제도 등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우수인력을 유치하거나 저숙련 해외 노동자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소극적 이민정책을 펴오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대

한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우선 지금까지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

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 왔으나, 아직까지 전문인력 관련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되는 인력의 대부분은 저숙련 인력이며 OECD 국가들에 

비해 고용율은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높은 편이다. 또한 이중적 구조와 청년 

고용문제 등으로 인해 이민자 유입과 정착지원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수준별로 활용유형을 다

양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정주형 이민자에 대해 사회통하정책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꾸준히 실행하

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이규용 외, 2018; 김윤식, 2009; 설동훈 외, 

2012). 

보다 많은 이민 정주자의 성공적 국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과 관련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각각 

다른 입장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의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기업, 이민자가 들어와 불편하다고 느끼는 일반 국민, 한국 사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이민자 등 다수의 이해관련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한다(이규용 외, 2018; 김윤식, 2009; 설동훈 외, 2012). 

한국노동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2017)20)에 따르면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한

20) 연구책임자: 이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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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의 정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민자 수용에 대해 소

극적, 혹은 반대하는 태도와 적극적, 혹은 찬성하는 태도를 가진 집단이 혼재하는 

등 다소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 또한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 이민 수용규모 축소·확대 관련 태

도로 ‘줄어야 한다’ 40.1%,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 48.9%, ‘늘어야 한다’ 

11.0%로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규모 축소가 그다음이며, 규모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 수는 적었다. 또한 이민자가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 항목을 

포함한 긍정적 의견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를 살펴보면, 영구정착 이민자의 경우 

동의 64.3%, 보통 25.7%, 반대 10.0%로, 교체순환 이주노동자는 동의 43.0%, 보통 

37.9%, 반대 19.1%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데 ‘동의한다’는 

반응이 ‘보통’이나 ‘반대’보다 훨씬 더 많음. 한국인들은 정착이민자가 외국인

근로자보다 한국경제에 더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

의 태도도 존재하여 한국인들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항목에 대해 영구정착 이민자의 경우 동의 39.5%, 보통 41.7%, 반대 18.8%로 조사됐

고, 교체순환 이주노동자는 동의 40.9%, 보통 38.9%, 반대 20.3%로 나타났다. (평균 

동의 40%, 보통 40%, 반대 20%). 이와 유사한 문항을 이용한 2003~2013년의 세 차

례 조사에서는 모두 ‘반대’ 응답이 ‘동의’ 응답보다 더 많았으나, 2017년 조사

에서는 ‘동의’가 ‘반대’보다 더 많아져 한국인의 전반적 태도가 오히려 부정적

으로 바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21)결과를 살펴

보면, 수용성 지수는 청소년은 높아지고, 성인은 다소 낮아지고 있었으며, 세부집단

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일반

국민(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졌으나, 단일민족지향성 또한 전반적으로 낮아지

는 추세였으며, 이주민과의 관계는 이주민과 가족, 친구, 선생님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수용도가 높으며, 그들 중 ‘이웃관계에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용

도가 낮았다. 또한 다문화 교육, 참여 등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활동을 경험한 경우 수용성 수준이 더 높았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만국민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다양성

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에 대한 수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 국가승인통계, 제 143019호, 일반 국민 성인과 청소년 총 8천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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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수정방향/내용

이러한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 및 캠페인 등

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민 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

다. 국내 이민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다룬 언론 기사에 따르면(머니

투데이, 2016년 1월 4일자 기사) 구체적으로 이민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통

계를 축적하고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강동관), 또한 지금까지와 같이 상

명하달식 의사전달구조를 전환하여 논의구조를 다양화하고, 이민정책과 관련된 논

의 쟁점을 공개하여 공론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의 토론과 대국민 인식조사, 캠

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규용)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는 이민정책을 하나로 관여하는 부처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

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일자리,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정책, 교육

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법무부는 이민법과 국제법을 관여하는 등 이민정책의 

점수이민제도 확대

2010년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체류 전문직 종사 외

국인을 대상으로 1년 체류 후 거주, 3년 체류 후 영주 체류

자격 전환.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의 경우 1년 국내 체류 후 영주체류자

격 부여

취업사증점수제도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는 전문직 취업 사증 통합하고 소득,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 이를 영주권 심사에 활

용.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경우 부모와 동

반 거주 허용.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위해 산학연계 확대, 취업 자

격 완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 개선

이주노동자 인력 배정방식 개편을 통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

지하고 도입필요업종을 추가로 선정

성장가능성 평가 후 업종별로 할당 인력 배분

외국인 정책위원회
총리 주재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

종합적 이민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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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영역으로 분류될 만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부

처 별로 다른 정책이 진행되어 조정이 어렵거나 서로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

고 있다. 이민 관련 정책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로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존재하지

만 이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최윤경). 미국, 독일 

등 해외 국가들과 같이 인구부족을 해결과 고급인력 유입을 위해 이민청이나 이민

국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

라서 혼재한 정책과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이민청과 같은 실질적 조직이 필요하고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조직, 일관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최윤경).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4일자 기사) 

더불어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UN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강동관 외, 2017).

○ 국제인권조약의 외국인 관련 사항

 - 목적: 외국인의 문화적 독자성 및 다양성 확보

 (자유권 규약 제 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는 그러한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

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 이민자들의 근로관계-근로관계에서의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대

해서는 2차대전 이후부터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옴.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 

ILO협약‘이주노동자 협약’) ->공통적으로 공정한 임금지급과 국적 차별금지에 

대한 원칙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 헌법 및 근로기준법 등과 함께 국적 차별금지 

원칙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1) 노동조합 관련:  이주노동자 협약(1949년) -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 허용. 노동조합 가입권과 단체교섭의 이익을 향휴할 

권리 보장. UN의 이주권리협약->국내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으나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하기 시작. 

2)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취업목적의 거주가 적어도 5년이 되면 

그 이후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ILO 1949년 

협약), 2년이 되면 제한할 수 없음(ILO 1975년 이주노동자 보충협약: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전반이 원칙적으로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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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결합: ILO(1975년)회원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4) 저숙련 외국인력제도의 추진체계 및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요구됨: 예) 인신매매: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

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많은 해외 국가들

이 이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사회문화와 제도 내에서 뿌리내린 상태이

며,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

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앞서 적용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 내에서의 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민을 통한 긍정적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다룬 마지막 장에서 자세히 다

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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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사회 인구의 질적 및 구조적 측면 대응 및 평가

1. 현황

최근 수십 년간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급격히 진행되고 있

으며, 인구구조 및 인구 특성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

위하고 다양하다. 

1)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동생산성 질 논쟁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

되고 전통적으로 부양해야 할 인구인 노인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어 노동력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생산가능인구가 노동력 

공급을 통한 생산성 창출과 소비지출을 통한 내수시장 수요 창출의 근거로 활용되

며 국가의 경제력과 성장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한국 사회는 

최근 빠른 저출산으로 인한 총 인구수 감소와 베이미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의 노화로 인한 노년인구 진입으로 생산가능한 숙련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국가 내 인구의 노동생산성이 저하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

으로 진입하면서 숙련 노동자가 대거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의 노동력 특성을 분석한 최강식(2000)은 생

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화, 인구의 고학력화, 여성노동력 유입 급증 

등이 기업 내 직급구조와 고용관행 변화, 임금체계 변화, 지식집약 산업의 비중과 

고용 증가, 고기술 산업 및 고학력 직종 등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노동생산성의 질 하락에 대한 반대 논점도 제기된다.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에 있어서의 특성이 일부 변화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장기적

으로 볼 때 노동력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아직까

지 인구학적 관점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연령은 만 15~64세이나 최

근 수명증가와 노년기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의 증가로 실제 생산 가능인구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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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증가할 수 있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더불어 노년 노동력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 은퇴연령 연장 등에 관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에만 주목

하는 기존정책으로 해결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의 장래 추계 인구(단위: 천명)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고령인구를 부양한다는 기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최근부터 고령인구까지도 감소할 2050년까지 약 30년 

동안 고령인구 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2050년에는 고용률 70%를 가정할 때 인

구의 36%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인구변화 추세를 현실적으로 단기간으로 되돌리

기 어려우며, 출산율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출산율이 목표치까지 상승한다 하더라

도 출생한 인구가 생산가능인구가 되기까지는 수십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노동

력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매우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 남녀 모두 G7 국가들의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노동인구

를 늘린다 하더라도 급속히 증가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향상

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의 핵심적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보고서의 결론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등 다른 요인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고령세대의 경제활동참가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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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둔화 및 퇴보,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갈등 증폭 등 여러 사회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노동인구의 양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 모두 고령자 노동력의 질 향상과 경제

활동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정노인, 정년연령 등 연령축에 대한 논의 및 사회타협, 제도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만 

65세로 진입하는 시기로 총 약 1,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붐 세

대의 법정 노인연령 진입 시기에 접어들었다.22) 베이비부머 노동력 특징은 경력, 경

험, 학습 및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예전의 노년세대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

고 활발하며 스스로를 노인세대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또

한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 및 민주화 등 사회발전 시기 거치며 사회에 대한 시

선이 열려 있는 점, 개인역량이 이전 세대보다 높으며 자산 또한 축적되어 있는 점, 

배움에 대한 열의와 사회기여 의지 강한 점 등이 특징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

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는 이들의 노년 진입에 주목하고 이들을 노인복지 대상이기

보다 주체적인 생활자로 보고 있다(시사인 683호 2020년 10월 20일자 기사).

 
2) 평균 가구원 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평균 가구원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는 눈에 띄는 주요 특징 중 하나이

다. 특히 1인 가구는 비대면으로 인한 개별화, 개인화 현상과 맞물려 더욱 증가하여 

하나의 사회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의 건강 및 복지 

특성은 다인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안 마련 

요구된다. 그러나 1인 가구 내에서는 건강 및 삶의 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격

차 수준 및 특성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과 맞춤형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현재까

지 관련 연구들은 주로 1인 가구의 주관적 건강 응답에 기초한 파악에 그쳐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태파악과 관련요인의 영향규명이 필요하다. 1인 가구는 형

성 원인 및 라이프스타일 등 특성이 연령 및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

로 이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총 인구와 가구원수는 줄어드나 가구 수는 당분간 늘어날 

22)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1968~74년생) 사이에 1년에 
약 100만명 정도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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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은 2017년 노르웨이가 47.5%, 덴

마크가 43.5%, 핀란드가 41.7%로 OECD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은 아니니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1인 가구는 연령에 따라 각각 다른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만혼과 비혼의 확대, 독신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평균 기대수명 증가,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에 따른 사별 

가구 증가로 증가하고 있다.

<표> 가구구조의 변화 (2017-2047)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9)

       

<그림> 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비율(좌), 1인 가구의 연령구성(우)(2000-2047)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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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간 격차와 인구집단 간 불균형 및 갈등심화

저연령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도시보다 지방에 

많이 분포함에 따라 지역별 고령 인구와 청년 인구의 비율의 격차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소멸예상(위기)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

인구는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2018년 도시인구의 비중이 81.5%이며 수도

권의 경우 인구집중 경향이 더욱 심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면적은 전국 국토의 0.6%이나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

며 최근에는 서울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주변 수도권 내 서울 주변 위성도

시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의 과밀, 과도 경쟁 현상은 저출산을 심화

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나 인구 저출산고령화 경향의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 과소지역은 생산성 저하,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인구유출 및 소멸

위기우려에 봉착하며, 인구 과밀지역은 교통, 환경 등 집적의 불경제 심화를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로 전체 사업체 중 

73.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하는 젊은 인구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도시로의 자원 및 인구집중은 다시 집단 간-

집단 내 격차와 갈등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세대 간, 남녀 간, 집단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는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한된 공간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경쟁이 과열, 

한정된 자원의 부족 현상 발생하게 되면 재생산 욕구보다 생존욕구가 우월하게 발

현되면서 자녀출산은 자원이 충분한 소수에게 한정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체 인구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크지 않지

만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박인권(2020)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대 전체 인구 사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 차이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의 평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평균

적’ 지역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문제 분석에서 생태학적 오류를 가질 위험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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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

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사업을 추진

하였고, 1972년 후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폈으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제4차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에 지역 간 상생과 격차해소, 균등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23) 제정 및 추진, 지역균형 뉴딜 모형 제안 등 

제도적 대응을 발표한 상태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년부양 문제는 인구 집단 중 세대 간 갈등 심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및 노인인구부양에 대한 책임론 등으로 갈수록 줄어

드는 생산가능인구 세대의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심화되고 세대 간 사회경

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의 지역 격차는 경제적으로 열악할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 불평등

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사망원인구조 또한 변화하고 인구 집단 간 건강 격차

도 심화되고 있다. 보건제도의 개혁, 발전된 의료시설 도입으로 전반적인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며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등 퇴행성 질병으

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등 사망원인의 구조가 변화되었다. 이제 아픈 상태에서 

오래 사는 인구집단과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인구집단 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

고 있다. 동일 연령 내에서의 사망원인구조 변화는 사회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의 경우 

자살과 운수사고의 비율이 높다.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서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집단에서도 여전히 자살의 비중은 높게 

관찰된다. 암은 40대 이후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 1위이며 노인집단에서는 협

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과 뇌혈관 질환, 폐렴, 기관

지염, 천식 등 만성하기도 질환에 의한 사망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3) 인구감소지역 지정법이라는 명칭으로도 혼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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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 수도권 및 도시인구(1960-201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그림>(좌)시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2018)(출처:통계청 2018년 인구주택총
조사)/(우)시도별 인구성장률(2017) (출처: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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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령집단별 사망원인 구성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8)

<그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별 인구격차 
(출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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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대갈등에 대한 노년과 청년층 간의 인식 차이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2. 대응

본 장에서는 국내 고령인구의 노동창출 및 노동력 질 제고를 위한 제도와 

인구 집단 간, 지역 간 격차와 갈등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추진, 계

획 중인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수정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는 고령인구 노동력 제고 및 인구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목표와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구 집단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 국내 고령화 대책 개요(기본방향)

   · 안정된 노후를 위한 공적, 사적 소득보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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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여가, 사회참여, 안전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여건 확추

   · 생산인구 감소 대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방안 모색

   · 고령친화산업, 인구다운사이징 위기대응 등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주요 목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과 활기찬 노년

(Active aging)을 위한 토대 마련

   · 고령자 고용기반 확대: 고령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와 고

용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정년과 연급수급연령 일치, 노인기준연령 재검토, 

고령자 고용 및 복지 재설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추구

  - 주요 내용

     ·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

    :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활

성화(정보화 교육 등)

    : 고령자의 평생학습 서비스 참여율 제고: 현재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25~34세 43.5%, 55~64세 29.2%(2014, OECD평균 40.4%)

    :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문해교육 확충, 지자체 및 대학 맞춤형 특

화프로그램 확충, 실버세대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시도-시군구-읍면동 연계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계 확립: 시도 평생교

육정보망 전체 시도 확산,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연계 추진, 평생학습

도시 확대,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 고령자 취업기반 확충 및 창업지원

   ·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기회확대. 신중년 새출

발지원 인프라 확충 

   :재직-전직-퇴직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

     :재직-사업주에게 고용연장 노력 의무 부과

     :전직-전직 지원 의무화 신설

     :퇴직-사회공헌일자리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00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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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준비 인프라) 분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 

종합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밀착형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참여)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 사회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도입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

축 신청.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도입

   · 노인일자리 발굴, 시니어 인턴 파견지원 강화, 고령자 친화기업 관리 및 지

원 내실화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예

정자 대상 전직서비스 확대

   ·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기술창업센터, 퇴직자 

사회적 기업 창업 전문과정 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등

   · 전직지원서비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할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

로 재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지원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 

(1:1 맞춤 재취업 컨설팅,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개인 취업활동 공간지원, 

재취업 및 창업 교육 실시 등)

  -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11개 광역지자체, 39개 기초지자체) 일자리 및 교육 지

원을 위한 신중년 조례 제정(만 50세 이상의 연령에 대해 생애 재설계 지원)

<표> 서울시 중고령자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예

서부캠퍼스(은평구) -국제개발활동연계 비영리기구 설립

중부캠퍼스(마포구) -아이템 발굴 및 연구를 통한 창업, 창직

남부캠퍼스(구로구) -환경 및 생태 인력 배출
-사회참여 및 일 연계 교육   

  - 기초연금(2014), 57세에서 60세 정년 법제화(2013, 2017년부터 300인 이하 사

업장까지 확대)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장기요양보험 도입(2008), 

치매관리법 제정(2012) 등 노인돌봄, 요양지원 강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

정(2006) 등 관련 산업육성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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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양한 

노후대비제도를 도입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마련.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만성질환/치매/정신건강의 예방관리, 요양 및 돌봄, 호

스피스를 아우르는 연속적 의료돌봄체계 구현

 - 노노케어(老老 care) 일자리: 고령연령의 인생경험을 활용한 노인돌봄일자리 

창출. 유럽 노인돌봄인력이 노인인구의 10~15%.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이 

되는 시기에 창출되기에 적합한 일자리. 베이비붐 세대 안에서의 건강이나 

소득 격차 등 크고 이전 세대처럼 자녀세대에게 노후부담을 떠맡기기 어려운 

세대 (세대 자체 필요해결)

  · 체계적 노후준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노후준비 진단, 교육, 상담, 연계 서비스 확대(보건소, 건보공단, 노인인력개

발원,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노후준비지원정책 추진 위해 ‘노후준비위원회’ 설치 

운영

    · 고령자 사회참여기회 확대: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비율 27.0%, 여

가문화생활도 영화, 독서 중심으로 제한.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질적 개선 노력 필요(2015년 전국 노인복지관 64,000

여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따른 표준운영모델 개발확산

     : 고령자의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참여, 세대간 통합 수단으로 효과적이나 사

회복지(56.8%), 환경보호(18.2%)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현재 단순노력봉

사 성격이 대부분(전체의 77%가 단순노력봉사), 참여율 저조(6.2%) (2014년 

노인실태조사결과)

    ※ 해외 노인자원봉사 참여율은 영국 41%, 독일 26%, 미국 24.4%): 미국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일본 실버인재은행 등 

고령자들에게 지역사회 공헌 유도하는 프로그램 참고

     : 노인맞춤형 여가교육 및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활성화, 노노케어 프로그램 개발.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예



나무 같은 인재, 숲 같은 사회

- 81 -

정자 대상 전직서비스 확대

    -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기술창업센터, 퇴직자 사

회적 기업 창업 전문과정 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등 (퇴직자 사회적 경제 활

동 참여인원 2020년 1,000명, 고령자 협동조합 수 2020년 300개 목표)

   

 <그림> 고령자 노동력 확보 및 취업기반 확충을 위한 인생3모작 지원

(출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구조적 측면 변화 관련 대응

 - 인구구조적 측면에서의 지역 간 상생과 격차해소, 균등발전을 위한 정책변화(저

출산고령사회 4차 기본계획)

 - 개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혁신 정책의 비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도약에 따른 5대 실천 목표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을 마련. 가족차별금지 법제화. 생활, 돌봄공동

체 등의 상호돌봄 권리를 보장할 법제도 마련.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

성하고 통합 가족서비스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의 성장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을 지원.

 2.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준비 이행. 세대간 이해 증진과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을 모색. 우리 사회에 적합한 연령구분 기준을 설정하고 재설정 방안을 

논의. 세대간 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세대통합교육 지원 확대와 기술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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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공유 등의 지원.

 -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고령층의 숙련기술 전수, 자산의 공유 프로그램 마련/지원: 숙련기술 AI개발, 고

령세대의 남는 방을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공유 등

 - 분야별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 평가하는 지표개발, 보급

 3. 전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및 지

원. 개인단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확대를 통

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 기준 사회보장 체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

 4. 지역상생 기반 구축: 지역 간 삶의 질을 분석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계획

인구의 설정,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해 지자체별 무분별한 확장형 계획 조정. 청

년의 지역 자립 지원 확대. 지역 청년인재의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정

착 선순환 도모.

  -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농어촌, 고향주택 취득인정시기 정비, 귀

농 및 귀촌인 주거단지 활성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고용센터, 새일센터, 

방과후학교 등 연계한 취업지원 실시

  - 인근생활권 피폐화 방지: 계획인구의 설정, 검증절차 강화를 통한 지자체별 무

분별한 확장형 계획 조정, 개발사업 시 지자체간 협의 제도화

  - 지역 간 삶의 질 분석, 인프라 조성: 인구집단 별 삶의 질 및 지역 격차 모니터

링 지표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정부-지자체-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및 평가

결과 활용

  - 세대공존 지역사회,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청년의 지여사회진입 비용 지원, 지

역 대학 중심의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 청년인재양성, 취업, 창업, 지역정착 선

순환 도모,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지원 등 청년 창업지원 확대, 수도권 

청년의 지역정착 고용사업 및 청년자립마을사업 확대

  - 생활권 중심 상생형 지역계획,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광역생활

권 내 인구구조를 고려한 광역단체별 사회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재정지원 근거 

등 지역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법령상 지원근거마련, 인구감소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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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공모사업 우선 할당제 시범 도입 및 가점 부여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프로그램지원사업 추진

 5.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 고령친화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친화기업 성장 지원체계를 조성. 또한 고령친

화기술 지원으로 고령자의 자립생활, 여가, 문화, 디지털 격차 등을 해소.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구감소지역 지정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설치목적: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

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

  - 주요기능: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국

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 조정, 국가균형발전지표의 개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 조직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34명 이내로 구성.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

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

자치법에 따른 협의체 대표자,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구감소지역 지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1.19.) : 11월 

19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하고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 목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 내용 포함

   - 개정안 내용

   :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해 인

구감소지역 지정, 이를 통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

구감소지역 지정,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

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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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

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지역균형 뉴딜

   - 한국판 뉴딜의 실현, 환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

계, 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

   - 디지털, 그린, 안전망 3대 전략에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지역균형뉴딜 보완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

축,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한국판 뉴딜과 연계, 지자체가 자체재원+민자로 추진

하는 사업):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건출 가속화 추진, 로봇화공장 롤모델 구축

   -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공공기관이 자체재원을 활용,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

진하는 사업):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혁신도시)

<그림> 지역균형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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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10.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

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14.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15.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

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

3. 평가 및 과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에만 주목하

는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정

책의 효과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통해 생산가능인구로 향후 진입하는 영유아의 수를 늘리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기존의 고령인구를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 노동력의 양적, 질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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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도 수정 및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노동력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국내 고령자 노동시장을 

양적 측면에서는 높은 고용률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한 실정이라는 평가가 많다. 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이후 제도개선

으로 노인일자리가 늘었으나 대부분 열악한 노동환경의 계약직, 일용직 노동이 대

부분이다. 노인빈곤율은 54세 이상 빈곤율 49.5%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여

전히 높으며 낮은 평생교육 예산은 대학 중심 청년 대상 교육 위주 편성에서 평생

교육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겨레, 2020). 또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8.4년으로 추정) 등 여전한 사회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체질의 

전반적 개선노력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제3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

고서).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은 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국민일보). 먼저 기본계획 방향이 국민의 삶 중심으로 새롭게 

제시됨. 출산율이라는 국가적 목표지향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

고 공정한 사회 추구로 목표 수정한 점, 임신 및 출산전후 시기의 육아부담을 줄이

는데 초점을 둔 점, 여성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고 기업 내 성차별 및 성희

롱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신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제도 인턴을 마친 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장려금 지원 등의 노력을 제

도화한 점, 돌봄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공에서 돌봄 서비스

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정책

을 통해 고령자를 새로운 삶의 주체로 보고 노동시장 참여 보장의 방향 설정한 점 

등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나열된 개별 정책만 보면 

의미가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이미 발표 추진되었던 내용을 다시 제안한 것에 그

친다는 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불안정 고용문제(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해

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정책이 부족하고 출산을 비용부담 문

제로만 간주한 점, 대부분의 지원책 준비 미비로 2022년부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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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의 인구변화 대응 사례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인구변화의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정책 및 제도 사례들을 영역별로 소개하였다. 본 사례는 해

외 저출산 정책에 대해 분석한 국내외 정책보고서와 언론 기사, 학술논문 등을 기

반으로 정리된 것으로 토대가 된 자료 및 연구를 각주를 통하여 명시하였다. 따라

서 각 국가의 인구대응 정책과 제도가 모두 소개된 부분은 아니며 개략적 소개의 

선에서 이루어진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1. 출산율 제고 정책 (인구변화의 양적 대응)

1) 일본 및 중국24)
 -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를 겪고 있으며 3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중국,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수준은 현재 각각 다르며 속

도에도 차이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세 국가 모두 저출산 고령화 대비에 따른 사회변화와 문제에 대비하고 있

으나 초점이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며 정책적 역점 분야가 다름. 

<표> 한, 중, 일 국가의 저출산 정책 비교

24) 이강호(2018).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한중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정
책 비교 분석, 보건복지포럼, 262, 67-81.을 토대로 정리

한국 일본 중국

초점 초저출산 현상 해결

고령화 문제 해결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경제활력 회복 동시 

추진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극복

목표 노인빈곤 문제 극복을 고령화 대응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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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25)

 - 프랑스는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율 제

고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과 

국내 정책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가족수당제(크나프 ‘CNAF’) 

   ·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국가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가족정책

을 추진. 프랑스는 건강, 근로자 재해, 고령, 가족을 사회 보장의 4대 영역으로 설정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지원체계 구축. 국립가족수당기금 ‘크나프’는 전체 사

회보장 예산 중 15.1%를 차지. ‘크나프’에는 가족 관련 수당뿐만 아니라 주거 수

당, 장애자 수당, 저소득층 수당, 최소 생계 수당, 사회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 가족

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 지원대상 : 자녀가 있는 전체 가족

   · 급여액 :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연령, 부부휴형에 따라 차등 지급. 

   · 급여원칙: 보편과 선별의 조화.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한 중점 지원. 

25)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연구(신윤정, 우해봉)와 이문숙(2016)의 연

구를 토대로 작성 

위한 소득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저출산 고령화 1차 기본

계획(2006~2010, 42조 

3000억원)

저출산 고령화 2차 기본

계획(2011~2015, 110조 

5000억원)

저출산 고령화 3차 기본

계획(2016~2020, 116조 

7000억원)

에 인 절 플 랜 ( A n g e l 

Plan)(1995~1999)

뉴에인절플랜(New Angel 

Plan)(2000~2004)

아 이 보 육 지 원 계 획

(Children-rearing Support 

Plan)(2005~2009)

아이와 보육비전(Vision for 

Children and 

childrearing)(2010~2015)

모든 시민 능동참여 일본계획

(The Japan’s Plan for 

Dynamic Engagement of All 

Citizens)

한자녀 가족계획정책

두 아이 정책

건강한 중국 

2030(Healthy China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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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별 정책

    : 0~2세 영아(예산 중 60%를 가정 보육모, 30%를 보육기관에 지급. 63%의 부모가 

영아를 직접 보육. 이 중 맞벌이 부부는 시간제 근무, 교차근무 등의 정책을 통해 

직접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 3세 이상의 유아(98~99%가 보육시설을 이용. 아동의 사회화 촉진)

 - 그 외의 정책들

  : 가족주택수당(거주지의 위치, 임대료, 대출상환금에 반영)

  : 이사 특별수당(실지지급)

  : 주거개선을 위한 대출(집수리, 개량, 배수 단열 공사시 저리대출)

  : GDP대비 양육 지원예산 2.8%(스웨덴 2.9%, 독일 1.9%, 스페인 0.5%)

  : 유럽국가 중 출산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의 공통점이 여성들

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50% 이상 수준

 - 프랑스의 가족(저출산)정책 특징

   · 프랑스는 조세감면 정책, 연금 정책, 각종 사회수당, 실업 수당 등 모든 정책이 

자녀수와 연동됨. 

   · 자녀 수가 많으면 혜택이 더 많은 방식으로 간접적 출산장려정책 병행

   · 출산을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고 정책을 통해 직접적인 출산율 이슈에 개입하지 않

는 국가들과 달리 가족 정책, 아동 정책, 양성평등 정책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함. 

 - 프랑스의 가족정책 평가: 프랑스의 가족수당 성과보고서는 가족수당으로 소득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평가. 가족수당을 통해 전반적 사회형평성을 추구하고 출산

율을 자연스럽게 제고. 출산을 강요하는 지시계획(CP)이 아닌 유도계획(IP)임.

 - 국내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한국의 경우 저출산 정책에 투입된 약 122조 4천억

원(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산이 대부분 보육 기관지원에 사용됨. 보육기관이 아

닌 가족에 대한 인센티브로 바뀔 필요 있음(최진호 아주대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친화적 문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 ‘가치관 재정립’ 등이 필요. 현재처

럼 아이를 안 낳는 여성을 비판하거나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것이 개인의 의무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노인 인구에 

대한 고려와 일자리 창출 등 대응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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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정책26) (인구변화의 양적 대응)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변화에 대한 양적 대응으로 이민자 유입 및 활용정

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마다 정치체계나 국민들의 인식이 각각 다르

고 이민정책이 정치적 성격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

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는 각 국가가 처해있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민이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1) 주요국의 이민자 정책과 시사점(이규용 외, 2015)

 - 국가 구분: 1) 인구유입정책으로 이민정책을 실시하는 국가(호주, 캐나다 등) 2)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인력부족에 대응하여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이민자 유

입정책을 실시한 국가(영국, 독일 등) 3)인구규모가 적어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스웨덴 등), 4)후발 이민국가모델(이탈리아, 스페인 등)

 - 생산가능인구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이민자 유입정책이 중요하지만 국내의 노동

시장 여건 등을 반드시 고려하고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이민자 유입이 고

령화를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적극적 해소방안은 될 수 없음

 -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자 유입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민자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한시적 외국인력 활용정책도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함

 - 이민정책 모색 시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2) 캐나다

 - 전통적인 이민국가이며 영주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온 특징이 있음. 

    :캐나다의 경우 1962년 인종, 종교 및 출신국가에 따른 인종차별적 이민규제를 

제거하고 1967년부터 이민지원자의 개인적 특성에 기초하여 이민허가를 내리

는 점수제(포인트제)를 도입(점수제 도입 이후 비유럽계 이민자 비중이 높아지

고 있으며 이민자 63%가 3대 도시에 사는 등 대부분이 대도시에 거주함). 최

26) 각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정리는 강동관 외(2017), 김윤식(2008), 김기선(2016), 박명
선(2007; 2006), 설동훈 외(2012), 설동훈(2015), 우해봉·장인수(2017), 이규용 외
(2015), 이규용 외(2018), 한상우(2010)의 연구와 이민관련 언론기사들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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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한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구고

령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노동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 유입과 통합에 적극적임. 이에 따라 캐나다 경험이민, 연방숙련기능인

력이민 등 새로운 영주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정부지정이민과 단기인력

이민을 확대, 이민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이민지원시스템을 2015년

부터 도입, 시행. 

3) 호주

  - 호주의 경우 인구성장의 절반 이상이 순이민에 기인하며 연간 계획목표에 따라 

영주이민제도가 운영됨. 1900년대 중반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 유입을 유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

우 한시적 외국인력을 도입한데 반해 호주는 정착할 영주이민자들을 도입함. 

이후 가족 결합 등의 이민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민신청자 개인의 자질을 

평가하여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영주이민을 허용하는 점수제를 실시(이민유

형별로 도입규모의 상한선 설정하며 해외에서의 영주이민자 유입보다 한시적 

이민자 중 영주이민자를 선별하는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내국인 

노동시장이나 국민정서를 감안한 이민정책 강조하는 특징이 있음.

<표> 호주의 점수제 구성 및 내용 (배점)

연령 25 호주 내 실무교육 5

영어능력 20
호주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이민자 공동체 언어능력
5

과거 10년간 해외 및 국내 

기술직 경력
15+20 배우자의 역량 5

학력 20
호주 지방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5

호주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5

호주의 단기(한시적) 취업 직종/프로그램

외국인 채용 직종

호주 기술직 리스트

단순노무직 

노동력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이민국경관리부

계절 근로자 제도외국인 채용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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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독일 

   - 시사점: 우리나라와 독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독일 사례의 분석은 우리에게 

좋은 정책적 시사점 제공할 수 있음.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민족주의

가 강하며 속인주의(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로 그 나라의 국적

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

국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로 외국인의 국적취득이 까다로움) 전통을 

가지고 있음. 또한 영구정착이 없는 단기 외국인 인력제도를 취하여 온 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속성이 있음

   - 역사: 1950년대 초청외국인력제도(guest worker system)를 통한 외국인 인력의 

한시적 체류 허용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유사. 1980년대와 

1990년대 노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게스트 워커’ 제도를 시행, 

EU의 통합에 따른 모든 유럽시민들의 자유로운 국경이동 등으로 이주자의 

수가 급증. 2000년 국적법 개정 이후 외국인의 귀화 및 외국인 자녀의 독일 

국적 취득이 용이해져 현재 외국인 인구비율도 현재 높으며 이민국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음. 최근으로 올수록 전문인력 또는 숙련인력 이민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며(2012년 제3국적 전문인력의 독일 내 노동시장 진입

을 촉진하는 블루카드 제도 등)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직종을 대상으로 

포지티브리스트를 작성하여 숙련인력에 대한 노동이민이 이루어지도록 장려

함.

   - 내용: 이주민의 포용과 통합을 위한 정부의 이주민 관리 행정기관, 비정부조

직, 소수인종 이익집단, 연구 및 정책자문기관 등 조직 유형과 역할, 네트워

크 등으로  경제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민정책 추진. 이민자사회 통합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관계를 정

비하여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화와 기존 프로그램의 재정비 및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이주 및 통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줌

   - 독일 이민의 규모

    :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나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자)는 이민 + 독일 내 외국인 자녀의 출산 -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사

망 + 독일국적으로의 귀화 등에 따라 변동

    : 외국인 중앙등록부에 등록된 외국인: 독일 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통독 이후 590만에서 2013년 말 760만 명으로 증가. 2010년 센서스에 의하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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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내 거주하는 1570만명이 이민배경을 가진 자에 해당(독일로 이민한자, 독일 내

에서 출생한 외국인, 독일인으로 독일 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중 이민 배경이 

있는 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5명 중 1명 꼴로 이민배경을 가지고 있음

   - 독일 이민자 통합정책의 시사점 및 해결과제: 여전히 외국인에 대하여 선택적, 

제한적, 동화적 성격이 강함. 외국인 증가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사회범죄에 

대한 안전망 구축, 복지정책 및 치안 문제에 직면. 종교적 충돌, 독일인에 비

해 낮은 사회적, 정치적 참여에 대한 불만 표출

시기 독일의 이민 관련 정책/제도 변화

1950~60

년대

지중해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모집, 국내에 유입시키는 시기(초청 근로자 제도

-Guest worker, 외국인 근로자의 한시적 체류 허용. 전후 독일경제의 특성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단기이민형태

순환교체의 원칙: 노동인력의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 도모, 외국인 근로자의 독

일 내 장기 체류를 막고자 함.
1970년대

(1973~

1979)

가족이민정책. 1965년 외국인법 제정을 통해 체류허가 또는 이민허가가 이루어

짐. 이전에 독일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이민 허용.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급 등 학교에서의 통합 지원정책. 

1980년대

(1981~

1990)

망명 신청자 및 피난민의 증가. 실업률의 증가 및 이민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

한 논의 시작.(외국인 근로자 모집중단 조치, 가족이민 제한, 자발적 의사에 의

한 고국 귀환 지원 등 논의). 1990년 외국인법 개정(독일 내에서 자란 청소년 

및 독일 내에서 장기체류한 이민자의 귀화를 완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

하는 권한 강화, 체류허가의 발급 관련, 외국인관청의 재량권 확대.

->두가지 상반된 가치의 공존: 전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모집 중단, 기

간을 정한 외국인 인력 모집 허용. 독일은 이민국이라는 입장 고수.
1990년대

(1991~

1998년) 

통독과 동구권 몰락 이후 독일계 귀환재외동포의 이민 증가. 주로 구소련연방

에서 거주하던 독일계 재외동포의 독일 입국 및 독일국적 취득. 아시아 및 아

프리카에서의 피난민 이민 증가. 구유고슬라비아 내전피난민의 이민 증가. 

2000년 

국적법 개정안 통과.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부모가 독일에서 

최소 8년간 체류한 경우 독일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 (자녀는 만 23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음) 귀화 요건(15년 체류->8년 체

류로 단축), 

->인구의 고령화, 노동인구의 감소 등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민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확산. (2000년 외국인 컴퓨터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허가 실시, 

2001년 그린 카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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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노동이민 관련 제도

  ※ 블루카드 제도(Blue Card):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제3국적 전문인력이 독일로 이

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자가 대학을 졸업했음을 증명하고, 최소 소득

이 48,400유로(2015년 기준)라는 요건을 만족하면 발급. 블루카드 소지자는 3년 

체류 후 정주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일정 이상의 독일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됨. 

  ※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liste): 독일 내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해 공표한 리스

트로 보건, 돌봄직종, 전기직종 등 50개가 넘는 직종으로 구성됨. 공인된 직업

훈련직종에 대한 숙련인력의 경우 연방고용청의 동의를 얻어 취업할 수 있으

며 우선권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구직을 위한 비자 허용: 독일 내 취업을 희망하는 제3국적 전문인력은 독일 

입국 후 6개월 간 현지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음.

  ※ 투자이민(자영이민): 이전에는 자영이민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최소금액 및 이

를 통해 창출되어야 할 일자리의 최소기준이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는 요건 폐

지.

  ※ 미숙련, 저숙련 인력: 일정 기간만 체류 허용. (농, 임업, 호텔이나 숙박법, 과

일 및 채소가공 등 독일인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분야에서 계절적 근로

자 제도). 독일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가정에 취업하여 육아 등의 업무를 맡

는 경우, 돌봄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정의 가사도우미 등에 해당.

  - 독일 내 체류 외국인의 실업률은 독일국적자의 2배 이상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의 노동시장에서의 통합 문제가 해결과제로 등장하

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독일 이민자 통합정책의 시사점 및 해결과제: 여전히 외국인에 대하여 선택적, 

제한적, 동화적 성격이 강함. 외국인 증가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사회범죄에 대

한 안전망 구축, 복지정책 및 치안 문제에 직면. 종교적 충돌, 독일인에 비해 

낮은 사회적, 정치적 참여에 대한 불만 표출

2004년 

이민법 제정. 숙련외국인의 독일로의 이민 완화. 전문직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

로자의 장기체류 및 독일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완화 내용을 

포함하는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적 소지자의 이민관련 규정 변화
2005년 

이후 

독일에서 출생하였거나 이민 이후 독일국적으로 귀화한 이민배경을 가진 자도 

이민자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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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영국 

 - 개요: 식민국가의 인력을 유입하여 노동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노동력 활용과 관련하여 캐나다나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과 비슷한 경향성을 

띠고 있음. 2000년내 초반 노동당 정부의 개방적 이민정책 기조 하에 기술전

문인력뿐만 아니라 비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유입. EU가입에 따라 유럽국가 

국민들은 입국적 취업허가 없이 영국에 입국하여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

을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인구유입이 증가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이 계

속적으로 보도되고 2008년 경기침체가 이민에 대한 대중의 논의를 촉진시켜 

제3국 출신자의 취업 및 이민에 대해 통제가 더 강화됨. 

  - 특징: 제3국 출신자의 경우 5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별로 배정된 기본점수

를 획득한 사람에 한해 영국 내 체류자격을 부여함(점수제의 자격요건 강화, 

집단별 도입규모 상한선 지정, 특정유입경로 차단 등을 통해 이민통제정책 시

행). 영국에 유입하는 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저연령 고학력의 경향을 가지고 

있음.

 6) 스웨덴 

  -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으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며 외국으로부터 노동력

을 받아들이기 시작. 유럽 출신자에 대한 개방적 이민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이민자 규모가 점차 증가. 이후 취업이민자 유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

었으며 경제상황에 따라 취업이민에 따른 입장이 변동되는 경향이 있으나 난민

을 수용하는 이민정책 기조는 유지. 2008년 이후 비 유럽연합 출신자에 대해서

도 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개방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취업허용이 

이루어지며 내외국인 구분없이 동일한 근로조건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함. 높

은 고령화율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최근 고령화 증가속도를 낮추어 가고 있

음.

 7) 이탈리아, 스페인

  - 후발이민국가인 동시에 인구유출을 경험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1980년대 이전까지 전형적인 이민 송출국가였으나 스페인의 경

제가 성장하면서 자국민들의 해외이주가 점차 줄어들고 스페인에 외국인 유입

이 본격화되면서 1997년 이후 이민자 유입국가가 됨.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이

민자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국내 체류 이민자 비율이 12%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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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후발 이민국가임. 최근 스페인의 이민정책은 이민자 귀환정책과 통합정

책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이민자 규제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대표적으로 

귀화이민자의 부모나 배우자 부모를 가족결합 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사업장감

독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없는 합법이민자의 본국 귀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을 실시. 스페인 이민자들은 주로 저숙련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며 가사서비

스업에 많은 여성이민자들이 종사하고 있음. 

  - 이탈리아 역시 유입인구보다 해외로의 유출인구가 더 많은 국가로 이민법이 집

권당의 성격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중도우파정부 집권시 이민

정책의 방향이 규제와 통제 성격으로 변화하며 중도좌파정부 집권시 이민친화

적, 개방적 성격으로 정책이 변화함. 이탈리아의 이주민은 여성의 비율이 높으

며 대부분 가사노동분야 및 의료지원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높은 사회적응

도와 사회수용성을 보이는 편임.

8) 일본

  - 개요: 이민문제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 고령화율이 매우 높은 나라로(OECD국가 

중 2위) 이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소극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음.  

일본은 1988년 이후 경제계획 ‘세계와 함께하는 일본’ 및 2014년 일본재건

전략 등 대책의 기조하에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비숙련 외국인력은 원칙적으로 유입시키지 않는다는 정책기조를 일

관적으로 유지해 왔음. 이에 따라 영주권 완화조치는 고도인재에 한하여 이루

어지며 단순인력은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본국귀국을 엄수하고 있음.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일차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내국

인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일본은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부처 간 관할이 중첩되거나 연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조정, 협의가 요구되고 있음. 

  - 일본의 이민자 유입 현황은 2014년 국적별로 중국이 65만, 한국 및 조선인 50

만, 필리핀 21만, 브라질 17만, 베트남 10만 순임.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는 중

국이 31만, 브라질 9만, 필리핀 9만, 베트남 6만명 순임.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건설, 개호, 보육, 간호 등의 분야에

서 나타남. 특히 고령화 추세(2014년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300만명

으로 총인구 중 26%를 차지)와 더불어 개호와 간호 분야는 노동력 수요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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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데 반해 인력 부족이 예상됨. 일본은 외국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류외국인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12년 체류관리제도를 개

편하고 재입국허가를 간소화함. 

일본의 시대별 이민정책의 변천

전후~

1 9 7 0

년대

1940년대 조선인/대만인의 참정권 정지. 이들을 외국인으로 간주

1950년대
국적법 제정, 출입국관리령 제정, 구 식민지 출시자는 ‘일본국

적’상실. 외국인 등록법 시행

1960년대
재일한국인 지위협정 발효, ‘제1,2,3차 고용대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력 받아들이지 않는 방침 유지 
1970년대 베트남 난민 유입, 국제인권 규약 사회권/자유권 규약 비준

1980~

2 0 0 0

년대

1980년대

난민조약 비준, 단기체류자 체류자격 확대, 기술연수생 체류자격 

신설, 국적법 개정, 외국인 노동자를 ‘전문기술분야노동자’와

‘단순노동자’로 구분, 고도인재 체류자격 대폭확대, 닛케이진 

유입을 위한 체류자격 신설,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1990년대 입관법 개정,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도입

2000년대

불법체류자 5년 반감계획 발표, 다문화 공생 시책 기본방향 설정, 

경제연계협정으로 의료, 요양분야 외국인력 도입, 외국인관련 주

요제도개정
2010년대 고도인재 포인트제도 도입, 

 
 - 이민관련 제도

  ※ 고도인재 포인트제도: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도입. 평가항목 등을 세부화하여 필요

로 하는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임. 고숙련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고도 

학술, 연구’, ‘고도 전문, 기술’, ‘고도 경영, 관리’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동에 ‘경력’, ‘학력’, ‘연수입’, ‘연구실적’ 등의 항목별 포

인트를 설정하여 총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고도인재’로 설정.

 ※ 비전문인력: 단순인력 도입을 부정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

완책으로 연수생제도와 기능실습생제도를 통해서 단순인력을 도입해 왔음. 일

본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 재외동포 우대정책으로 ‘닛케이진’에 

대한 정주자 사증 발급, 외국인 학생 파트타임 취업제도 등이 노동력 공급에 

기여. (닛케이진이란 일본인의 후손으로서 제도적으로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받아 일본에 체류하는 브라질인, 페루인을 중심으로 한 일본계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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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본인의 후손이기는 하나 일본인됨이 다소 부족한 이질적 집단이면서 

노동시장에서도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단순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음)

              
  9) 대만: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민자의 유입에 비

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동력 질 제고

 - 개요: 유럽의 경우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영국의 ‘제 3세대 대학’ 

등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짐. 은퇴자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 정착: 

독일 시민학교, 미국 2년제 기관 등

※ 제3세대 대학(U3A)

 : 은퇴자들이 인문, 교양, 시사, 언어 등 스스로 강좌를 열고 자원봉사로 학교를 

꾸려가는 영국의 민간 조직. 외부 자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학습, 배움과정

을 운영.(2016년 기준 전국 1천 개 이상의 제3세대 대학 설립. 40만 명 이상 

회원) 

 : 국내에서도 제3세대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2010년부터 민간 조직 설립(지혜로운 

학교, 분당 아름다운 학교, 서울대 U3A 등)

※ 독일 시민학교: 중장년 및 고령층 교육의 메카로 주목받음. 만 19세 상이면 누

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 독일정부 및 유럽연합의 보조

금을 받아 운영하며 수강생들은 매우 낮은 비용으로 수업 수강이 가능. 

※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 미국의 2년제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인 대상의 직업적 

지식과 재교육 등이 진행됨(교육, 건강,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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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인구는 한 사회의 주체인 개인과 집단의 수, 특징, 변화 등을 포괄하는 주제

로서 사회의 각 영역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

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인구라는 영역의 복합적이고 광범위

한 속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접근은 전반적 이해보다는 간헐적으로 눈에 띄는 하나

의 세부적 현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분절된 접근만이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본 연구의 의도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의 다양한 단면과 변화양상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전반적인 특징들을 분석, 정리함으로써 효과적

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대응 필

요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인구변화와 환경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논의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화 

흐름 및 관련 주요 이슈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내의 

인구 이슈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화 및 인구수 감소였다. 본 연구는 이에 현재 국

내 인구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정책적, 학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더불어 인구

변화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점검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적정인

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평가에 대해 점검하였다. 

인구문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해석과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실천가, 또는 인구문제를 바라보는 

각 개인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인구변화 흐름

과 관련하여 인구변화의 영향, 변화의 추세에 대한 대응 가능성과 방향 등 가치개

입적 논점에 대해 인구변화에 대한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입장을 모두 포함한 다

양한 담론을 정리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 관련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대응방식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

되,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구의 변화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면서 이에 대처해나가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대응방식을 보

다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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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인구의 변화추세와 대응을 인구의 총량(수), 인구 

노동력과 연령 등 인구의 질적 특성, 인구의 이동과 인구집단 간 관계의 변화를 포

함한 인구 구조적 특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0

년 이후 한국 사회의 인구현황 및 변화추세에 관하여 분석한 학술 논문, 연구보고

서, 언론기사를 살펴보고, 사회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대응

방식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한편,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

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 이를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구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대응들은 크게 

인구의 총량(量)적 측면을 중심으로 인구변화를 해석하는 하나의 축과 인구구조와 

인구의 특성 등 질(質)적 측면에서 인구변화를 분석하려는 축, 마지막으로 인구변화

에 대한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한 관점(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구에 

대한 다축적(multi-axis) 틀 하에서의 다양한 관점 및 접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

으며 특정 사회의 인구 제도 및 접근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인구변화에 대한 다축

적 분석 틀 하에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인구변화에 대한 현황 및 대응의 주요 특징

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국내 인구변화의 특징 중 가장 자주 고려되는 특징은 저출산·고

령화 경향으로 인한 국내 인구 수의 감소 추세이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률이 더욱 낮아진 

상태이다. 또한 평균수명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화에 따른 노인 인구 진입

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체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질병구조가 

전환되고 만성질환을 겪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전체적인 국가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

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중요한 변화 흐름 중 하나로 지속

적인 비혼 및 만혼 현상에 따라, 혼자 사는 가구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평균 가구

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도시로의 인구이동 경향 지속에 따라 도시화

가 심화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 지방 소멸 문제, 주거 및 인프라 불평등 

문제 등이 가속화되고 더불어 인구 집단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인구 

변화에 대한 국내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하에 추진되어 왔으며, 

기존의 가족계획이나 출산장려 정책과 같이 개인 혹은 가족을 국가가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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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구 수 증가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 틀에서 벗어나 개개인 구성원의 노동생

산성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을 전환하고 인구의 노동력 질 제고를 

위한 노력과 인구집단 간 격차를 완화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더불어 관련 연구와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민 추이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인구 수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하되 

현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 사회

통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인구변화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문제에 대한 열린 관점이 필요하다. 당면한 인구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슬기로운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

부 주도적 특성 및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 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적인 정부-민간-학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인구정

책은 정부와 소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관점 하에 인구문제를 분석하고 

정책과 제도들을 찍어내고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

응은 제도의 실제적 대상인 사회구성원 개개인과 개별 가족 단위의 주체들의 출산 

및 결혼, 이주계획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의 대응은 

국민 인식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이민 정책에 대한 개선은 매우 시급하나 인식조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민 인식은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 관

련 제도의 하드웨어 측면과 이민 허용에 대한 국민 합의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정확한 인식 실태 파악 및 대처를 위한 조사체계 마련 등 소프트웨어적 접

근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사회 문화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갈

등해결 및 의사결정구조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지원 서비스나 지원금 하나로 인해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개인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한국의 경제 

및 생활수준, 의식수준 향상을 간과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미래, 사회, 가정, 역할 

등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 사회에 대한 신뢰, 일관성 있는 계획과 성취가 가능하

다는 믿음이 생길 때 결혼과 출산, 양육이라는 위험부담 감수가 가능하다. 이제 막 

노령인구로 진입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고령집단의 경제활동 및 노동령 고도화 노

력도 마찬가지이다. 재취업, 창업 등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일 또한 노화로 인한 



나무 같은 인재, 숲 같은 사회

- 102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겪는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정, 기업, 사회에 부담이

자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개인과 사회의 인식개선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인구 집단 간의 갈등 문제 또한 보다 근본적인 관

점에서 사회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갈등해결과정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절차 마

련과 신뢰로운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었을 때 제도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사

회 내에서의 양극화와 집단 갈등, 지역격차, 세대 간 및 성별 갈등 등 인구 집단 간 

갈등이 완화되고 갈등해결의 사례들이 늘어나야 한다. 건강한 의사결정구조, 합의구

조, 갈등해결구조 등이 사회 구조 전반에서 마련되고 정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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